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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q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제도화 및 표준모델 고려

❍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협동조합을 공공지원체계의 한 축으로 위치시키는 법･제도 정비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관련 하위지침에 ‘협동조합 기반 피해회복 모델’을 인정하고, 공공지원

(대출･보조･세제･컨설팅)의 대상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검토

- 경기도 차원에서 전세피해 협동조합 설립･운영 표준모델(정관･규약･재무구조･의사결정 절차 등)

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

- 협동조합이 적용될 대상은 기존 공공매입･무상거주 등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렵거나, 무주택 지위 

유지와 자율적 주거경로 설계를 중시하는 피해자 집단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공공지원과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

q 공공의 신용보강 및 저리자금 지원체계 구축

❍ 협동조합 모델의 핵심 리스크인 초기 고금리 금융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금융 인프라 구축

- 반전세 전환을 위해 조달한 고금리 대출을 저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등)으로 대체하고, 협동조

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차보전･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구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출･디딤돌 대출 등 기존 대출상품을 협동조합 참여자에게도 

연계･확대 적용하고, 협동조합 명의 대환대출･운전자금 대출 등 집합적 금융상품을 설계

-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사회연대금융(사회가치연대기금, 신협 등)이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신용보강･운전자금･리파이낸싱 등 단계별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q 광역–기초–중앙 및 사회연대경제 간 역할분담･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전세피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설계 필요

- 기초자치단체는 피해자 조직화, 설명회･조합원 모집, 교육･회의 공간 제공, 생활･이주비 등 직접

적인 생활지원과 현장조정 역할을 수행

- 광역단위(경기도)는 설립･운영 매뉴얼 개발, 법률･회계･부동산 자문, 중간지원조직(전세피해지원

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연계를 총괄하며, 시･군 간 모형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

- 중앙정부 및 공기업(LH, HUG 등)은 피해주택 매입･재임대, 공공･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리츠･
공공기금 출자 등 대규모 자산운용･투자 역할을 맡되, 협동조합과의 거버넌스 구조(운영위원회, 

자산관리 위탁 등)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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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운영역량 및 조합원 참여 지원

❍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운영･교육･보상체계 구축 필요

- 협동조합 이사･집행부에 대한 적정 수당･인건비 지급, 회계･감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적 부담･
무급노동 의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무･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외부 신뢰를 제고해야 함

- 전세피해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조합원 교육을 위한 표준 교안･강사･장소를 제공

하고, 총회･이사회･대의원회 등 대의체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대의원회 참석 조합원에 대해 회의수당･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회의 

결과를 평조합원･공공과 공유하는 등, 내･외부 거버넌스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

q 협동조합 연합회･리츠를 활용한 복층 협력모델 시범 도입

❍ 단일 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종･이종 협동조합 연합회 및 공공주도 리츠와의 

복층 구조 시범 도입

- 동일 건물･동일 지역 피해자들의 일반협동조합, 사회주택 분야 주택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 연합회를 구성하여, 자산･임대･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배당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모델을 검토

- 선순위 채권 등 복잡한 재무구조를 가진 대규모 피해 단지는 공공주도 리츠에 피해자 협동조합이 

집단 주주로 참여하는 복층 구조(리츠+협동조합)를 활용하여, 대규모 출자와 당사자 거버넌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 협동조합･연합회･리츠 간 협력모델 도입 시에는 지분구조･의결권 배분, 임대차계약 관계, 책임･
위험 분담 등에 대한 법･제도･회계적 검토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q 예방적 관점에서의 선제적 협동조합･공공캠페인

❍ 사후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시장 구조 개선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

- 고위험 지역･유형(다수 소유 임대인, 급증한 신축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전세피해 예방형 

주택협동조합’을 설계하여, 임차인들이 사전에 집합적 협상력과 정보력을 갖추도록 지원

- 전세보증보험의 한계, 전세사기 주요 패턴, 협동조합 모델의 장단점 등에 대한 대국민･도민 캠페

인과 교육을 통해, 전세거래 전 과정에서의 위험인지와 집단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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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q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 중심의 대안적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관심 증가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34,481건 중 20･30대가 75.73%로 대다수를 차지1)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생애경로에 구조적 충격 발생

❍ 선순위 채권, 신탁사기, 신축 시세조작, 불법건축물 등 다중 위험요인 결합으로 보증금 

회수 곤란 사례 지속

❍ 특별법 시행 이후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사각지대와 장기 회복의 한계가 상존

- 공공대응 한계에 따른 당사자 조직화 및 거버넌스 결합형 대안 필요

q 피해자 당사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자산 회복･주거안정･심리적 회복을 동시에 추구하고, 공공의 

제도･재정 지원과 결합 시 지속가능한 복합 회복모형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 재고

❍ ’23년 5월 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는 통탄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협

동조합’ 방식을 경기도에 제안함

- 경기도는 전세반환 보증금 보증제도 관련하여 HUG와 국토부 협의를 지원하고, ’24년 7월 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조합에 대해 간접적 지원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q 전세사기 문제가 잠재적 사회문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대안적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 현장기반 중심의 연구 접근을 통해 경기도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

❍ 실증적 기초자료를 기반으로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전세 피해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데 기여

1) 2025.10.31. 기준.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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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구조･운영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 공공지원체계와의 역할 

분담 및 거버넌스 설계 원칙을 정립하며, 경기도 적용을 위한 제도화･재정･조직･프로세

스의 표준모델과 실행전략을 제안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q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경기도 전역(기초지자체 단위의 제도 및 집행 여건 포함)

❍ 시간적 범위: 2025년 현재까지의 법･제도, 실태 및 통계, 사례와 사업 성과 등

❍ 내용적 범위: ① 전세사기 피해 현황･유형･통계 검토(국토부･지자체 자료, 표･그림 활용), 

② 협동조합 기반 회복모형의 운영구조(지배구조･재무･위험관리)와 성과･한계 진단, 

③ 공공지원체계(특별법, 지자체 사업, 공기업 사업)와의 연계･보완 설계

q 연구의 방법

❍ 문헌･제도 검토: 선행연구, 특별법･지침, 지자체 조례･집행 체계 분석

❍ 자료 분석: 피해자 결정 추이･연령･보증금 규모 등 정량분석

❍ 사례 조사: 피해자 협동조합(운영･재무･참여), 유사 사회연대경제･해외 공공-시민 거버

넌스 검토

❍ 전문가 자문: 법･재정･협동조합･주택정책 분야 자문회의를 통한 실행가능성 점검

❍ 정책설계: 이행과제, 제도화 로드맵, 표준 운영 프로토콜(정관･내부통제･정보공개) 제시

연구명 주요 연구내용

박기덕 외(2024).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Ÿ 전세사기 발생 원인과 경기도 전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 검토

Ÿ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한계점 분석과 개선 방향 제시

Ÿ 지속 가능한 전세제도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 탐색

최명식 외(2020). 지역자산화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연구

Ÿ 사회적 부동산 관련 정책 현황 및 시사점

Ÿ 국내외 사회적 부동산 운영 실태 파악

Ÿ 공유자산신탁 도입 방안을 통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Ÿ 제도적･정책점 지원 방안과 역할 분담 방안 제안 

자료: 연구진 작성.

[표 1-1] 선행연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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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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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피해자 특성 분석

1)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주요 유형

q 최근의 전세사기 피해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22.7.)’과 ‘빌라왕 사망과 관련 피해 

(’22.10-12.)’,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22.12.)’ 등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사건이 지속

해서 발생하며 이슈화되었음  

❍ 과거에도 전세사기는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중앙일보, 2023; SBS, 2024), 일제강점기

에도 이미 경매로 판 집을 다시 전세를 주어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존재  

- 60-70년대에도 월세로 집을 빌린 다음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발생

- ’70년대부터는 ‘삼각지 아파트 사건’과 같이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수백 세대가 피해를 입는 

대형 사기 사건도 발생

- 이러한 오래된 사건들의 존재는 전세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냄

❍ 전세사기는 ‘반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의 임대 행위’,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들의 기망 및 횡령 행위’,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와 관행을 악용하는 행위’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발생(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2)

- 주요 유형과 수법은 [표 2-1]와 같으며(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2024), 일반적으로 쉽게 파악하

기 힘든 선순위 채권(또는 보증금), 복잡한 권리 관계(신탁사기, 가등기 등), 주택의 상태(불법건축

물 등), 주택의 가치(신축건물 시세)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충분한 정보 제공 없이 

임차인을 기망

제2장 전세사기 피해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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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설명

깡통전세
Ÿ 주택 매매가격보다 임차보증금과 선순위근저당권의 합계액이 높은 주택으로 보증금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수 있음

국세･지방세 체납

Ÿ 조세나 공과금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국세나 지방세가 연체되었어도 
압류등기가 안 된 경우가 존재. 임차인이 연체금액이나 법정기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을 확인해야 함

신탁사기

Ÿ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또한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보증금반환 책임은 위탁자에 있다는 특약을 포함한 
경우,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음

신축건물 시세 조작
Ÿ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은 시세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적정가격보다 높은 시세로 시세조작이 

비교적 쉬움. 이 경우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업무용 오피스텔･근린

생활시설 임차
Ÿ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회수가 어려움 

위법･불법건축물 임차

Ÿ 불법건축물은 이용 및 거래에 한계가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전세보증금 가입이 불가능
함. 불법건축물은 경･공매나 매매에 있어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매매가 
어려움

무권대리 행위･사기로 

인한 이중계약

Ÿ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없음. 또한 중개사나 
관리인이 임대인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존재함

쪼개기 대출, 선순위 

근저당권

Ÿ 근저당 금액을 쪼개서 세대수를 나누어 공동담보를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에 따라 임차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존재

입주날 근저당권설정 Ÿ 대항력 시차를 악용하여 소유자 변경 등 이전등기를 하며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다가주택 전세의 위험성

Ÿ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1주택으로 취급되어 번지수가 맞을 경우 전입 효력에 문제가 없음.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순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에 따른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존재

불법 운영 중개사무소 Ÿ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를 차려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중복계약
Ÿ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월세로 집을 임차한 후 다수의 임차인과 계약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

자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2024).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

[표 2-1] 전세사기 주요 유형과 수법

2) 전세사기 피해 현황

q ’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와 결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시기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1,500~2,000건의 피해자 접수와 결정이 꾸준하게 이뤄

지고 있음

- 2024년 6월 이후 약 1,2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시장 상황과 대규모 

사기 사건의 발생 등을 면밀하게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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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2024). ｢전세피해 법률상담 사례집｣. 

[그림 2-1]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추이

❍ ’25년 9월 30일 기준, 34,481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 이 중 ‘전세사기피해자’는 28,580건(82.89%), ‘전세사기피해자등(요건 2･4호 충족)’은 5,888건

(17.07%), ‘전세사기피해자등(요건 1･3･4호 충족)’은 13건(0.04%)임

-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10,912건이 부결되었고, 보증보험 가입이나 최우선변제, 경매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5,240건은 적용 제외였음 

(단위: 건)

접수현황
(지자체)

국토부 이관

결정현황(국토부)

위원회처리 건수
가결(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제외 이의신청기각

56,789 55,653 54,096
(100%)

34,481
(63.7%)

10,912
(20.2%)

5,240
(9.7%)

3,463
(6.4%)

자료: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1.4.). 

[표 2-2] 전세사기피해자등 처리현황(’25.10.31. 기준 누계) 

❍ (연령) 20대와 30대 청년이 75.73%로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30대가 49.87%로 매우 높음

- 생애주기 측면에서 이행 과정에 놓인 40대 이하 청년층이 대다수를 차지함 

(단위: 건)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2
(0.01%)

8,913
(25.85%)

17,196
(49.87%)

4,715
(13.67%)

2,235
(6.48%)

1,034
(3.00%)

386
(1.12%)

자료: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1.4.). 

[표 2-3]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연령별 현황(’25.10.31. 기준 누계) 

❍ (보증금)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대부분은 3억 원 이하(97.5%)이며, 1억 원 이하의 임차보

증금이 41.9%,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42.9%로 각각 나타남 

- 상대적으로 저자산 계층에서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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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

합계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4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34,481
(100%)

14,436
(41.87%)

14,788
(42.88%)

4,400
(12.76%)

717
(2.08%)

127
(0.37%)

13
(0.04%)

자료: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1.4.). 

[표 2-4]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액별 현황(’25.10.31. 기준 누계) 

❍ (주택유형) 다세대주택(29.7%)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다가구주택

(17.9%), 아파트(13.8%), 다중주택(10.3%), 근린생활시설(3.9%) 등에 거주 

- 아파트의 비중이 낮고 다세대주택 등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피해 발생

-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분소유가 되지 않아 피해 지원 활용이 어려움

- 근린생활시설 등은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불법건축물일 확률이 높아 피해 지원에 어려움 존재

(단위: 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주택 단독

기타
(사무실 등)

10,233
(29.7%)

7,188
(20.9%)

4,758
(13.8%)

710
(2.1%)

6,187
(17.9%)

1,341
(3.9%)

3,569
(10.3%)

239
(0.7%)

256
(0.7%)

자료: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1.4.). 

[표 2-5]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택유형별 현황(’25.10.31. 기준 누계) 

❍ (지역)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비중이 높고(60.3%), 그 외 대전(11.4%), 부산(10.8%)

의 비중도 높음 

- 피해자 결정자료를 기초로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해당 지역이 속한 광역지자체

에서 피해가 높게 나타남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9,717 10 광주 509

2 경기 7,553 11 세종 497

3 대전 3,939 12 경남 449

4 부산 3,713 13 충남 435

5 인천 3,539 14 강원 382

6 전남 1,105 15 충북 351

7 대구 779 16 울산 219

8 경북 643 17 제주 122

9 전북 529

자료: “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11.4.). 

[표 2-6]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역별 현황(’25.10.31. 기준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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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전세 피해 지원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1) 전세사기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 주거권 보호와 사회적 비용

q 주거권은 인간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중 하나로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2)에 

규정하고 있음

❍ 주거권이 모든 환경과 국가에서 같은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핵심 의무사항에 대한 합의가 존재

-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① 점유의 법적 보장, ② 서비스,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③ 

비용의 적정성, ④ 거주 가능성, ⑤ 접근성, ⑥ 적절한 위치, ⑦ 문화적 적절성을 주거권에 포함할 

것을 권고

- 이 중 ‘① 점유의 법적 보장’은 대출 체납으로 인한 압류나 퇴거 명령 등으로 주거 불안정을 

경험하는 이들의 주거권 보호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시사점 존재

-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 갱신을 비롯하여, 퇴거 발생 시 적절한 

절차상의 보호 장치, 적합한 대체 주택에 대한 접근권 또는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법률이 비자발

적인 형태의 주거 위기나 불안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

❍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1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

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 다만 주거권의 측면에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의 범위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주하은, 2023)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규모 발생을 제도적 환경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면,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회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하여 피해자들이 피해 발생 이전에 가졌던 주거 상황에 대한 통제력과 민간 시장에서의 주거 

선택지를 충분히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포괄할 수 있음

q 주거불안으로 인한 빈곤 그리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비용 역시 존재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전세사기가 전반적인 사회의 불평

등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우려가 존재

2)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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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세대의 경우 전세사기의 피해가 추후 결혼과 출산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 국가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저출생 정책 및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며, 더 장기적으로는 저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경제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적 환경은 사람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과 불안을 증가시키며, 사람들

이 사회적 만남과 상호작용을 더욱 피곤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함.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는 신뢰가 

낮아져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고, 중독과 과시적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윌킨슨 

& 피킷, 2019)

2) 전세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1) 특별법 제･개정 등 대책 마련

q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   

❍ ’25년 5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경매차익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해 옴 

- (피해주택 매입)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최장 10년간 무상거주 지원

ㅇ (피해주택 매입) 피해자 요청 시 LH는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매입

ㅇ (주거안정 지원)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최장 

10년간 무상거주 지원

 - 10년치 임대료가 경매차익보다 부족 시 정부 재정으로 무상거주 지원

 - 10년 거주 후에도 피해금액 전액 미회복 시 추가 10년(시세의 30% 수준) 거주 지원

ㅇ (사각지대 해소) 선순위 임차인 피해주택, 위반건축물 등도 매입 후 동일한 지원 추진

자료: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6.26.). 

[표 2-7]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지원 방안 

- (매입전망) ’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림에 따라 증가 전망

- (매입실적)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위반건축물 피해주택

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 

- (이주지원) 피해자 이주 희망 시 인근 공공･민간주택(전세임대) 제공

- (긴급주거 지원)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긴급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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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로 인해 거주주택 구입자금 또는 새로운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세제에 역시 지원

- (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개시 등 계약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지원하며,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자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지원

- (구입자금 지원) 거주주택 경락･他주택3) 구입자금 대출 지원 및 취득세 면제･3년간 재산세 감면

을 지원

ㅇ 디딤돌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100% 대출(’24.6.2.)

ㅇ 보증금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혜택*을 다른 주택 구입 시 

활용토록 지원(’24.7.10.)

  * ① 금리 0.2%p 인하, ② LTV 10% 우대(70%→80%), ③ 대출한도 확대(2.5억 원→3억 원)

ㅇ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24.9.10.)

자료: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6.26.). 

[표 2-8] 구입자금 지원 제도 

❍ 경･공매 유예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낮은 가격 낙찰을 지원하

는 한편, 대행서비스도 제공

- 긴급 경･공매 유예를 통해 법원 등 매각기일을 연기하고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여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액도 증가할 수 있도록 조치

- 피해자가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보유를 희망 시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낮은 경락가로 직접 

주택 매수 및 취득세 면제 지원

- 경･공매 개시부터 완료 시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법무사가 대행해 주는 무료 경･공매 대행 

서비스 제공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 대행 등 포괄적인 

법률을 지원하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긴급복지 지원

- (법률지원) 피해자 결정 전 소송비용은 소급하여 140만 원 한도 포함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

며, 임대인 사망 등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할 시 청구신청에 대한 법률조치 대행 및 

관리인 예납금 지원

- (생계 지원) 기준중위소득 75%, 재산 3.1억 원(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인정 

구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지원금액 및 기간
187만 원

(최대 6개월)
1회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고등 21만 원(분기별)

(최대 4분기)

자료: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료(2025.6.26.). 

[표 2-9]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25년 기준) 

3) 경락(競落): 경매･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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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 피해 지원 방식의 시사점

q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특별법을 제･개정하여 

피해 지원 정책을 마련･보완하였음

❍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책자원을 동원하여 주거 

불안 등 심각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긴급 주거 및 생계 지원, 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기존 정책이 연계되거나, 경･공매 

절차 지원, 상담 및 법률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 중

-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25.11.11.)에는 피해자 인정 

절차에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원금 집행 절차에서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

❍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법의 보호 범위와 절차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도 필요

- 개정안 통과 시, 기존의 엄격했던 피해자 인정 요건이 완화돼 더 넓은 범위의 보증금 피해가 

인정받고, 피해 보증금의 50%까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택을 직접 수선하거나, 피해자가 수선한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

-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이 내국인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예방 및 제도 개선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효율성 문제 상존

q 전세사기 피해가구 현황 및 인식 조사(국토연구원, 2024)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액의 회수 

전망에 대해 전혀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40.5%로 가장 많았고,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는 5.0%에 불과함

❍ 전세사기 피해자의 문제 해결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며,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그룹은 

사회주택협회로, 주택협동조합을 결성하여 문제에 긴급하게 대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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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탄탄주택협동조합 심층 분석

1) 사업 추진 배경: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와 그 특징 

q 2022년 인천 미추홀구 및 서울 강서구 일대의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진 이후, 2023년 4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도 깡통전세로 인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4) 

❍ 동탄지역 전세사기 임대인은 두 부부로 각각 268채와 44채의 오피스텔을 갭투자로 소유

하고 있으며, 피해주택은 전용면적 17~30여m2, 보증금 8,000~2억 2,000만 원 상당으

로 1~2인 가구용 오피스텔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음5)

- 피해보증금은 주변 시세와 비교해 1,000~2,000만 원 높게 계약된 상황이었으며, 해당 전세사기 

피해자는 300여 명, 피해보증금은 220억 원 수준

❍ 2023년 6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화성시 전세사기 피해는 전국에서 2번째로 그 

피해 규모가 컸음6)

q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특징은 대부분 선순위 채권이 없다는 점이었음7)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높은 선순위 채권 금액으로 인해 경･공매를 진행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피해

자는 43% 수준(2025.5.31. 기준)8)으로 나타남

- 이들은 대체로 다세대주택 등에서 공동담보가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다가구주택 등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음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행위가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

지 못한 임차 가구로 대상을 넓힐 경우, 후순위 임차 가구는 78.6%에 달함(후순위이면서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가구는 48.6%)(최은영 외, 2023)

-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선순위 

근저당’(49.1%)을 꼽기도 함(최은영 외, 2023)

4) “전세사기 걱정 없는 ‘탄탄’한 집을 향해...”, 프레시안(2025.7.10.).

5) “전세사기, 사회주택으로 해결한다”, 한겨레21(2025.12.11.).

6) 탄탄주택협동조합 내부자료.

7) “전세사기, 사회주택으로 해결한다”, 한겨레21(2025.12.11.).

8)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료(20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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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근저당이 없는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특징은 다른 많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주택의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외 다른 수단을 활용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기능함

- 대다수가 1~2인 가구인 청년 가구라는 피해자 특성과 더불어 선순위 채권이 없다는 피해주택의 

요건은 해당 주택 피해자 집단의 동질성을 높임

q 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존재, 그리고 피해주택 소유 시 발생하는 각종 

거래비용은 피해자 입장에서 대안적 전세사기 피해 해결 방식에 참여하게 하는 동기로 작용

❍ ｢전세사기피해자법｣이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이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관련 정책 지원을 활용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도 협동조합 방식을 활용한 피해 회복의 동기를 제공함

- 실제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통해 피해주택에 거주한 조합원 중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

에 포함되지 못해 위태로운 상황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알게 돼 가입하게 됐다”고 밝힘9)

❍ 해당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피해주택 경매에 참여해 해당 주택을 경락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여러 거래비용의 발생과 피해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빠른 피해 

보증금 회복이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실행 동기가 낮았음10)

-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 피해주택의 다수 유형인 오피스텔을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소유하기

에 좋은 주택으로 여기지 않는 점, 피해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을 받기 위한 

각종 취･등록 비용이 발생함 

- 또한, 피해주택을 소유하다가 장기 실거주 목적의 새로운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가 되어 종합부동

산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경락받은 피해주택을 빨리 시장에 매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해도 

당시(2023년경) 주택시장 침체로 빠른 피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이 피해자의 피해주택 

소유 동기를 낮춤 

9) 탄탄주택협동조합 내부자료.

10) 탄탄주택협동조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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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추진 과정11)12) 

q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알려진 직후인 2023년 4~5월 (사)한국사회주택협회는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초동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수석 주재하에 

경기도와 해당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회의 진행

❍ 2023년 5월 12일 탄탄주택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14일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19~20일 동안 조합 

가입 관련 개별 상담을 진행

- 이 시기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의 메신저앱 오픈방에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 관한 안내를 남겼을 때 많은 피해자가 불신과 냉소의 반응을 보였음

주 제 대표 문구

불신과 냉소

Ÿ ‘한명도 안궁금해하니 나가세요’ 

Ÿ ‘이걸 빌미로 또 돈벌려 하는 업체가 있네요...ㅋㅋ’, 

Ÿ ‘이건 아닌거 같군요. 나가는게 좋을 듯 하네요’

Ÿ ‘협동조합에 집 반값받고 넘기고 같이 월세수익 올리잔 건데 결국 돈벌려 하시는거 같은데요’

Ÿ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피해자 단톡방에서 뭐하는건지’

Ÿ ‘좀 사람답게 살아라ㅋㅋ 뭔 말같지도 않은 사업이랍시고 들고와서는 미사여구만 잔뜩 붙어있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네’

자료: 최경호(2025).

[표 3-1]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초기 피해자들의 반응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진행된 5월 14일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30여 명과 (사)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 경기도의 관계 공무원, 변호사 등이 참

석해 협동조합 운영방안 설명 및 법률 관련 상담이 진행됨

- 5월 23일 탄탄주택협동조합 법인 등기 완료 및 26일 사업자 등록 진행

q 5월 30~31일 탄탄주택협동조합에 최초로 가입한 18건의 피해주택에 관해 조합과 전세사기 

임대인 간의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접수

❍ 최종적으로는 2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협동조합에 가입하며 협동조합은 총 21건의 

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함

-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 외에 창립 발기인이었던 일반 조합원 7명을 

합쳐 총 28명이었음

11) 문영록(2024). “전세사기 피해 치유를 위한 탄탄주택협동조합 활동 사례”,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12) 탄탄주택협동조합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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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8일 탄탄주택협동조합 조합원 상견례가 진행되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당사자 

조합원 12명과 일반 조합원 3명이 참석해 조합원 임원 추천, 긴급퇴거 사유 발생에 대한 

심사기구 구성 등 탄탄주택협동조합 주요 현황 및 쟁점에 관해 논의

- 조합원의 탄탄주택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도 제고

q 7월 24일 결혼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조합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 첫 사례가 알려짐

❍ 이후 탄탄주택협동조합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 공공임

대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이주, 결혼으로 인한 이주 등으로 퇴거한 조합원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 회복

❍ 대략 1년이 지난 2024년 7월 5일에는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인 조합원 21명 전원의 피해 

회복 완료

- 2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조합원 중 13명은 퇴거하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를 회복했고, 

8명은 거주 주택의 임대차 조건을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반전세로 전환하며 피해 회복

❍ 피해 회복에 따른 정산 이후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사업 추진 초기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메신저앱 오픈방에서 피해자들이 보인 반응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임

주 제 대표 문구

소회 및 감사

Ÿ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낯설고 쉽지 않았는데, 애써주신 OOO 이사장님, 

OOO 조합원님 감사드립니다. (중략) 이번 일로, 아직 이 사회에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누군가의 

아픔을 생각해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도 언젠가 받은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Ÿ ‘여기 협동조합 아니었음 제 지금의 일상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너무 만감이 교차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Ÿ ‘탄탄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과정에서 노력해주신 이사님들과 조합 구성원 분들의 노고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누군가를 믿을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Ÿ ‘그러나 항상 마음 한편에 같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함께 힘내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조합을 만들고 이끌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일상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료: 최경호(2025).

[표 3-2] 피해 회복 정산 이후 탄탄주택협동조합 피해자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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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주택협동조합은 특히 피해상황을 빠르게 안정시켜 후속 임차인의 입주를 통해 임차

보증금이 반환되는 구조를 일부 회복시키는 효과를 지녔던 것으로 보임 

-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의 이유로 당장 이사해야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현금 흐름이 막혔던 전세사기 피해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 수행

- 한 조합원은 이미 분양주택에 입주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분양주택 

대출 이자와 기존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이중 부담에 처했으나 탄탄주택협동조합을 통해 피해주택

이 안정화되며 빠르게 후속 임차인을 구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대출 부담도 완화

- 또 다른 조합원은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입주하지 못할 위기였으나, 탄탄주택협동조합을 통해 

빠르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공공임대주택 입주함

❍ 탄탄주택협동조합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 과정에

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및 비영리 주체의 지원이 있었음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대출, (사)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자의 개인 대

부, 성남주민신협과 화성한마음신협의 상생협력기금 활용 대출 등의 수단으로 자금을 마련

3)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구조 

q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초기에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임차보증금을 돌려

주고자 사업 구조를 구상함 

❍ ([그림 3-1] ①, ②) 피해주택의 실제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의 협동조합 출자금

과 임대보증금 자산을 보유한 주택협동조합을 피해 임차인 조합원 참여를 통해 설립 

-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인수한 피해주택을 1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자가 된 

후 시세 90% 이하에 해당하는 9,000만 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으

로써 HUG 임대사업자 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회계 장부상 주택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처리

- 그밖에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피해주택 인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등록세 등은 협동조합이 조합

원의 회비를 걷어 분할 납부했는데, 이는 개인이 피해주택을 인수할 경우 취･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줌13)

- 이때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전세사기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임대인이 지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피해 임차보증금 채무를 협동조합이 모두 지는 조건으로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음

13) 탄탄주택협동조합(가칭) 설립추진위원회(2023).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별첨2. 출자금 설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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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피해주택의 시장가치는 1억 원, 시장가치를 초과한 피해 임차보증금 규모는 2,000만 원이라고 가정14).
자료: 김수동(2024), 문영록(2024), 이주원(2024).

[그림 3-1] 탄탄주택협동조합 초기 사업 구조

❍ ([그림 3-1] ③, ④) 주택 임차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원과 협동조합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전세 계약에서 반전세 계약으로 변경하며 9,000만 원의 임차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이후 퇴거하는 조합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공익 목적 출자금으로 전환

- 실제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반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하 금액으로 설정

- 반전세 전환을 통해 발생하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월세 수입 등의 수익은 이후 조합원에게 배당하

여 시장가치 초과분에 해당했던 조합원의 피해금액(2,000만 원)의 일부를 회복하도록 지원15) 

- 만약 조합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1년의 임차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 협동조합 내 설치한 심사 

기구를 통해 임차보증금 및 출자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함16)17)

❍ ([그림 3-1] ⑤) 장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의 순차적인 퇴거에 따라 임차보증금 

및 출자금(피해 임차보증금 중 협동조합이 해당 주택을 인수한 시점의 시장가치에 해당하

는 금액)을 반환한 후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새롭게 입주한 임차인을 대상에게 해당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공급･운영

14) 실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인수한 21채 피해주택의 총 피해금액(전세사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임차보증금)은 29억 원,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인수한 시점의 해당 주택의 시장가치는 27억 원 상당 (93.6% 피해 회복 기대 수준)이었음(탄탄
주택협동조합 내부자료).

15) 월세 전환 후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월세 수익은 각종 사회적 금융의 지원을 받아 마련한 기금의 연이자보다 약 1.8배 정도 
높았음.

16) 구체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게 되거나 결혼하는 등의 이유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면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관 등에 담아 조합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관련 사례 발생 시 협동조합 내 심사 기구에서 이에 관해 심사(탄탄
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별첨2. 출자금 설정 방식, 2023).

17) 실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임대하기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난 2023년 12월까지 6명의 거주 조합원이 결혼, 
이직,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입주 등을 이유로 퇴거했고, 협동조합은 해당 세대를 일반 민간임차인에게 반전세 형태로 
임대하여 당초 주택임대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반전세로 전환하려던 것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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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탄탄주택협동조합은 퇴거 조합원에게 최소한 임대 시작 시점의 주택 시장가치에 따른 임차보

증금 및 출자금에 해당하는 1억 원([그림 3-1]의 ①에서 시장가치 초과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을 반환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을 조합원 지분비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시장가치 

초과분에 해당했던 전세사기 피해 임차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할 수 있도록 설계18)

- 자산가치 상승분에 따른 피해회복 정도 강화와 관련된 설계는 화성시 동탄지역이 일자리가 많아 

사회초년생 등 청년 유입이 많고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장기 공실 위험이 낮고 장기적으로 

자산가치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설계함

q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업 구조를 실현하는 데 있어 행정과 사회적 금융으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을 얻음

❍ 화성시는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행정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탄탄주택협동

조합이 인수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피해주택의 관리를 지원

❍ (사)한국사회주택협회는 협회 내부 기금을 활용해 탄탄주택협동조합에 1년 동안 1%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원

- 또한, (사)한국사회주택협회 관계 개인 일부는 3%대 금리로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부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기금 대출에 매칭해 탄탄주택협동조합

에 대출 제공했으며, 화성한마음신협과 성남주민신협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3%대 금

리로 탄탄주택협동조합에 대출 지원

❍ 사업 추진 초기 (사)한국사회주택협회와 긴밀히 논의한 경기도와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림 

및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을 지원한 화성시 사례와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협동

조합 사업 추진 과정 중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함

- HUG는 탄탄주택협동조합(소유자=조합원)과 보증보험 수혜자인 임차인(입주 조합원)이 동일인

이라는 점을 이유로 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함(이주원, 2024)

- HUG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자연인인 조합원과

는 별개의 인격을 지닌 법인이라는 점, 그리고 주택협동조합의 임대사업이 지닌 특수성으로 인한 

보증보험 악용 우려가 있더라도 실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은 HUG가 감독하며 

가입을 거절하면 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존재(이주원, 2024)

❍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설계 초기에는 경기도 정책자금과의 연계를 모색하기도 했으나 

형성평 등의 이유(김수동, 2025)로 민간 자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여건에서 여러 단위에서 이뤄진 사회적 금융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할 수 있음  

18)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설명회 자료 별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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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사기 대응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시사점 

q 전세사기 피해 해결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가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4가지 요인으

로 평가할 수 있음(문영록, 2024)

❍ (① 화성시 동탄의 지역적 특성) 지역적으로 동탄은 안정적 일자리가 많아 사회초년생 

등 청년 유입이 꾸준하고, 이로 인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있어 장기 공실 위험이 낮고 

이는 장기적으로 피해주택의 자산가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장기 임대사업을 전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임차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 (② 해당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성) 전세사기 피해자의 측면에서 피해자들은 청년세

대로 이직, 결혼, 이사 등 이행기의 특성상 주거를 이동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인수해 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 임차보증금을 보전받기에는 거래비용 

부담이 컸음

- 이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취･등록세 일시 납부 등에서 발생하는 주택 소유 비용을 탄탄주택협

동조합 가입을 통해 줄이며 피해 회복을 모색하도록 함

-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시기는 아직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및 관련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지원을 기다

리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며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음(최경호, 2025)

❍ (③ 피해주택이 지닌 특성) 피해주택은 여느 전세사기 피해주택과 달리 선순위 채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인수할 때 피해 임차

보증금 외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해 사업을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또 피해 임차인

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반환금의 규모도 근저당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게 함

❍ (④ 사회적경제 부문의 역할)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운영 인력 지원 및 여러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1~3%대 금리 대출 지원이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에서의 실무 처리 인력 

및 자원 역할을 함

q 이행기에 있는 청년 가구가 많다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특징과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피해주

택이 거의 없다는 피해주택의 특징은 이해관계의 동질성을 낳아 원활한 주택협동조합 추진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판단

❍ Hansmann(2000)은 특정 업종에서 협동조합이 주류 사업 모델이 될지를 결정하는 요인

이 기업 소유자들의 소유 비용과 시장계약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는 가설19)하에 

19) 투자자 소유기업, 노동자 소유기업,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비영리 기업 등의 사례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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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비용과 시장계약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 이해관계자의 동질성을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

- 그러한 맥락에서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 비교적 유사한 인구사회적 특성이 

나타난 점과 피해주택의 권리관계가 동질적인 특성을 지녔다는 점은 주택협동조합 실험을 적용하

기 용이한 환경으로 작용 

- 다른 많은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는 피해주택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동탄지역 사례는 특수하게 차별적인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관련하여 외국인 피해자 등 사실상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을 활용하기 어려운 

피해자 집단(이철빈, 2025) 중 피해 특성 및 피해자 특성이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

으로 또 다른 탄탄주택협동조합 실험 및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 또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실무 수행과 협동조합 사업을 위한 사회적경제 부문의 각종 지원의 

역할과 해당 사례의 특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경제 부문의 지원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임대사업이 빠르게 안정화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처한 경직된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피해 확산 방어 및 빠른 회복을 가능

하게 함

-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들이 퇴거할 때 반환한 임차보증금은 (사)한국사회주택

협회 내부 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같은 사회적경제 부문의 

저리 대출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의 안정화에 따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된 임차보

증금 등으로 마련함

❍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와 같이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대응은 언급

한 지역적 특성 및 피해주택과 피해자의 특성 등을 전제로 부분적으로만 작동할지도 모른

다는 점에 유의

- 해당 모델은 주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워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회적경제 자원을 활용해 피해주택 소유에 따른 거래비용 등 여러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음

- 더욱이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의 임대를 안정화함으로써 이직이나 결혼,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당첨으로 이사해야 하는 청년 가구에 대해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임차인

의 거래비용을 메꾸고 전세사기 피해의 확산을 막았음

- 다만, 탄탄주택협동조합 사업 구조만으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시장가치 초과분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막을 수는 없음20)21)

20) 이는 전세사기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장가치에 비해 높은 임차보증금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업 조건에서 비롯되는 외생적 
한계로 주택협동조합 사업 구조의 내재적 문제는 아님.

21) 오히려 사업 구조가 주택협동조합의 입주 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의 임대사업기간(10년) 동안 주거안정을 누리면서 주택가격 
회복을 기다릴 경우 배당금을 통해 일정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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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협동조합 및 공동체토지신탁 모델 사례 검토

q 이 연구는 전세사기 피해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을 막고 피해 임차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에 주목 

❍ 관련하여 국･내외 협동조합 모델 및 공동체토지신탁 모델을 검토하고 전세사기와 유사하

게 임차인의 주거 등의 삶의 안정에 위험을 가하는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나 주거취

약계층을 지원한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1) 주택협동조합 및 공동체토지신탁 모델: 모델 개요, 국･내외 주요 사례

q 주택협동조합은 거주 조합원이 협동조합 주택의 지분과 독점적 사용권을 민주적으로 소유하는 

주택 소유(homeownership)와 임차의 중간 점유 형태를 가리킴(Sørvoll & Bengtsson, 2020)

❍ 주택협동조합은 ① 사회적 자본, ② 주택 품질을 비롯한 주거 안정, ③ 건강 및 웰빙, ④ 기술 습득, 

⑤ 비용 절감, ⑥ 포괄적인 경제･개발 성과 측면에서 이점을 가짐(Crabtree-Hayes et al., 2024)

❍ 협동조합 운동은 보통 오늘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시초에 해당하는 1844년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에서 유래함

- 해당 협동조합은 이후 1861년 로치데일 선구자 토지건설 회사(Rochdale Pioneer Land 

Building Company)로 이어져 조합원용 건물 25채를 착공으로 시작해 19세기 말에는 300채의 

주택을 임대 사업하며 주택협동조합의 시초가 됨(유기현･서순탁, 2013)

❍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 주택에서 기한의 정함이 없이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매년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권과 이사 선출권을 가짐(Anund Vogel, Lind, & 

Lundqvist, 2016)

- 이러한 조합원에 대해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의 운영･유지관리･자본투자･공유공간 관리･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의무가 있고 또 주택 내부 투자를 책임짐

- 나아가 조합원이 지출하는 조합비(fees)로 재정을 마련하여, 조합원에게 재정 상황과 이후의 주택 

개보수 필요 사항 등을 포함하는 재정계획을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q 리버풀 재개발 슬럼 지역 거주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주택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주택협동조합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봄(Thompson, 2020)

❍ 주택협동조합 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경험이 풍부한 2차 조직을 두고, 주택 건설

에서도 건설사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음([표 3-3])

- 이는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추진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에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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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대행과 관련해서 건설 단계에서의 주된 행위자인 개발자는 실제 주택에 거주하게 

될 주택협동조합 조합원과 달리 주택 품질을 보장할 유인이 낮아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주택협동조합에 더 많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 쟁점이 되기도 함(Anund 

Vogel, Lind, & Lundqvist, 2016)  

단계 주요 추진 내용

① 재개발 슬럼 지역 거주 임차 가구가 재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 조직

②
주택협동조합 사업에 익숙한 비영리 2차 조직이 토지 물색 및 매입, 시의회 및 주택 공사에의 자금 지원 

신청 등을 지원

③
2차 조직과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이 계획 추진 및 절차, 회의 주재, 회계 등 필수적인 기술 및 지식 관련 

교육, 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

④
2차 조직이 주택개발을 위해 적절한 지역기업을 추천하고, 주택협동조합 조합원은 여러 업체들을 인터뷰하

고 최종 계약자 선정

⑤
주택협동조합은 2차 조직을 건설 및 관리 자문을 위한 개발 대행 기관으로 선정 (기존 협력 2차 조직 

외 조직 선정도 가능)하고, 건축가도 선정 

⑥ 주민 참여를 통한 공급 주택 설계 진행

⑦ 지역사회의 필요 및 자금 지원을 하는 지방 주택 공사 등의 규제에 따라 최종 설계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

주: Thompson(2020) 재정리.

[표 3-3] 주택협동조합 사업 추진 절차 사례

q 주택협동조합은 주요 사업, 운영구조, 토지 및 건물 소유권자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주요 사업에 따른 주택협동조합 유형에는 주택 건축 협동조합과 주택 관리 협동조합이 

있음 

- 주택 건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 주택 건설과 같은 공급에서만 역할을 하고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은 후 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유형

- 주택 관리 협동조합은 준공된 주택에 입주한 이후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에서 역할을 하는 

유형(유기현･서순탁, 2013)

❍ 협동조합의 운영구조에 따른 주택협동조합 유형화는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롯

한 사업 내용,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조성에서 출자의 성격과 자본이득의 귀속에 관한 내용, 

조합원 탈퇴 및 지분 반환에 관한 자본반환 내용에 따라 구분(강세진･진남영･이상열, 

2014)

- 임대형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협동조합은 주택을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유형으로, 자본조성 측면에서 조합원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출자를 하고, 

자본반환 측면에서 조합원은 주택을 퇴거하며 협동조합에 탈퇴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

를 보임



30∣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

- 분양형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공동으로 건설한 후 나누어 갖는 방식으

로, 자본조성 측면에서 조합원은 청약금 명목으로 출자를 하고, 자본반환 측면에서 조합원은 

분양 대금 납부 및 협동조합의 주택 분양과 동시에 주택의 소유권을 얻고 협동조합을 탈퇴

- 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소유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제3자

가 소유한 채로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임차하고 협동조합은 주택을 관리하는 유형으로, 자본조성 

측면에서 조합원은 가입비 명목으로 출자하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자본반환 측면에서 조합원은 

주택을 퇴거하며 가입비를 돌려받음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은 소유권자가 협동조합인지, 공공부문인

지, 조합원인지, 일반 민간인지에 따라 4가지로 구분(김소연･강세진･박종숙, 2019)

- 조합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모두를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모형임

- 토지임대부 주택협동조합은 토지를 소유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협동조합이 해당 

토지를 임차해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소유하며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 방식임

- 공공임대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와 건물 모두 공공부문이 소유한 채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중심으로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모형으로, 주택 관리 협동조합 혹은 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자가소유형 주택협동조합은 주택협동조합의 조합원 개개인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모형으로 

분양형 주택협동조합과 사실상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음

- 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민간으로부터 주택협동조합이 해당 주택을 임차

하여 조합원에게 임대하는 모형으로, 주택 관리 협동조합 혹은 관리형 주택협동조합의 한 부류라

고 할 수 있음  

q 우리나라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며 주택협동조합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주택협동조합 사례로 함께주택협동조합과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이 있음

❍ 서울 마포구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해온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쾌적

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적정 임대료를 부담하고 안정된 거주 기간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2013년 협동조합을 창립함22)

- 이후 2014년 함께주택 1호를 매입･리모델링하고 입주자를 모집해 임대사업을 시작

- 함께주택협동조합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 중 함께주택 1호와 함께주택 2호는 우리나라 주택협동조합 

사례에서 보기 드물게 주택의 토지와 건물 모두를 주택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하며, 

이는 안정적으로 저렴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요인으로 작동(김소연･강세진･박종숙, 2019)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청년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들이 직접 비영리 주거 모델을 실천하기 위해 2014년 창립한 주택협동조합임(황서연, 

2015)

22) 성미산 마을. “https://sungmisan.org” (2025.8.1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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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집 1호와 달팽이집 2호, 달팽이집 3호 등 초기에 공급･임대한 주택은 청년 조합원의 부족한 

자금 여건상 민간임대 주택협동조합 모형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협동조합, 

공공임대 주택협동조합 모형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해 임대하며 사업을 확장

자료: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s://minsnailcoop.com”.

[그림 3-2] 민달팽이협동조합의 비전과 미션

q 국외 사례에서는 19세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주택

협동조합이 시작되어 오랜 역사를 거쳐 활성화됨(박주희, 2012; 유기현･서순탁, 2013)

❍ 영국에서는 주택협동조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로치데일 선구자 토지건설 회사가 주택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건축 협회(Cooperative building society)를 설립해 조

합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함

- 마찬가지로 19세기에 설립된 옥타비아 힐 협회(Octavia hill society)가 박애주의적 부호들로부

터 기부를 받아 주택을 공급

- 네덜란드에서도 19세기에 건축 협회(building society)가 부유한 계층이 노동자 주택을 짓기 

위해 설립됨

- 미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이민자 집단과 노동조합 중심으로 주택협동조합 설립이 이뤄지기 시작

해 2차 세계대전 이후 확장되어 2010년 기준으로 6,400개의 주택협동조합이 120만 개의 주택(전

체 주택의 1% 수준)을 공급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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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에서는 학생, 고령자와 같이 특정 집단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주택협동조합이 

활용되고 있음

- 스웨덴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주택의 22%를 주택협동조합이 공급하고 전체 인구의 17%

가 주택협동조합 주택에 거주할 정도로 주택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음24)(박주희, 2012)  

2) 공동체토지신탁 모델: 모델 개요, 국･내외 주요 사례

q 주택협동조합을 비롯한 여러 지역사회 공동체가 주택 등 부동산을 협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토지신탁(CLT; Community Land Trust) 모델을 활용하고 있어 관련하여 검토

하고자 함

(1) 공동체토지신탁 개요

q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관리하는 협력적인 형태의 주거 및 

부동산 운영으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을 시장으로부터 분리하여 시장 가격 대신 지역 평균 

소득에 따른 임대료로 책정하여 안정적인 저렴성을 실현하는 모형임(Thompson, 2020)

❍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공동체토지신탁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협

동조합을 비롯해 협력적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을 임대하

는 구조를 취함

- 이러한 토지 임대방식은 해당 토지 위 건축물을 활용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 소요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용(전은호･이순자, 2012)

❍ 공동체토지신탁이 소유한 토지는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만 매매, 개발될 수 있으며, 

공동체토지신탁을 해산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신탁의 구성원에게 자산을 배분할 수 없고, 

공익 및 지역사회 이익을 위해서만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비영리(asset lock) 

지역사회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공동체토지신탁은 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기금융자 및 보조

금, 사회적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음(전은호･이순자, 2012)

❍ 공동체토지신탁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주택개발을 추진하며 이때 신탁은 지역사회 

주민과 지방정부 공무원, 주택협동조합 등을 관여시켜야 하는 과업을 요구받음  

23)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유사한 콘도미니엄이 1970~80년대에 등장하여 미국 주택협동조합의 주택 공급 수준은 정체하고 있음

24) 이는 임차인이 주택협동조합을 포함한 임차인 소유 조합(tenant-owner association; bastadsrattsforening)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의 각 구성원이 주택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임차인 소유권(tenant-owner right)이 주택 소유권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주택 점유의 24% (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4국의 특수한 점유형태 문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며, 그런 점에서 스웨덴의 주택협동조합은 조합소유형 모델이 발전한 것으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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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추진 내용

① 비전 수립, 지역회원 모집, 조직 구성

② 전문가 자문, 조직의 법적 자격 획득

③ 사업 목표 근거 자료 마련 (주거 수요 조사, 지역 입지 수요 분석 등)

④ 사업자금 모금 시작

⑤ 개발계획, 자금 조달 및 경영전략, 주택 공급 등 성공 가능성 검토 및 진단

⑥ 지역 이해관계자 (지방정부 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 지역기업, 지역사회 활동가 등)의 참여 유도

⑦ 전문팀 구성 및 세부 전략 및 사업계획 제출

⑧ 개발 기금 및 장기 금융지원 확보

⑨ 주택 공급계획 관련 지방정부 협의 

⑩ 계획 집행 (주택 개발)

⑪ 주택 판매 및 임대, 부동산 자산의 지속적 관리

자료: 전은호･이순자(2012), National CLT Network(2016).

[표 3-4] 공동체토지신탁 활용 주택개발 절차 예시

q 주도하는 집단 및 자원의 출처에 따라 공동체토지신탁은 풀뿌리 지원형(grassroots 

sponsorship), 정부 지원형(government sponsorship), 비영리 지원형(nonprofit 

sponsorship), 사업자 지원형(employer sponsorship)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Davis, 2007)

❍ 풀뿌리 지원형은 공동체토지신탁 운동 초기에 주로 채택된 신탁 모형으로 지역주민의 

수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책임감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지만, 사업 추진이 느리

고 자금 조달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님

- 미국 워싱턴DC의 뉴 컬럼비아 공동체토지신탁(New Columbia Community Land Trust)은 

젠트리피케이션 압력에 대응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의 더럼 토지 신탁관리(Durham Land 

Trustees)는 듀크대학 인접 저소득 동네의 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설립됨 

- 신시내티의 공동체토지협동조합(Community Land Cooperative)은 역사 지구로 지정된 지역

의 저소득 가구 퇴거 및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한 성직자들의 협력을 통해 설립됨

- 테네시주의 우드랜드 공동체토지신탁(Woodlands Community Land Trust)은 탄광회사 등이 

소유한 농촌 토지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동가들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의 피게로아 코리더 공동

체토지신탁(Figueroa Corridor Community Land Trust)은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주변 퇴거 

문제에 대응한 교회, 노동조합, 사회복지단체 등의 연합으로 설립 

❍ 정부 지원형은 지방정부가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모형임

- 공공재원 및 인력 지원을 활용하거나 공공 규제 완화 및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정부 정권 변동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행정 특유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사회 수요와 동떨어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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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리노이주의 하이랜드 파크 공동체토지신탁(Highland Park Community Land Trust)은 

지방정부 공무원 주도로 설립되어 공적 자금을 수령하였으며, 포틀랜드 공동체토지신탁

(Portland Community Land Trust)은 지방정부의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서가 추진하여 설립

되었고, 캘리포니아 어바인(Irvine, California), 일리노이 시카고(Chicago, Illinois), 플로리다 

사라소타(Sarasota, Florida)의 공동체토지신탁 역시 지방정부 공무원 주도로 시작해 공공 인력 

지원을 받기도 하였음

❍ 비영리 지원형은 기존 비영리 단체로부터 공동체토지신탁 조직 및 주택개발 관련 필요 

인력을 지원받는 동시에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기존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사회 내 비영리 부문 후원의 분산 및 비영리 단체의 사업 

경험 부족 등의 단점이 있음

- 미국 오리건주의 노스웨스트 주거 대안(Northwest Housing Alternatives)은 기존 비영리 주택 

개발 조직이 공동체토지신탁 설립을 주도한 후 점차 조직을 분화시키는 방식으로 신탁을 안착시켰

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렌지 공동체 주거 및 토지 신탁(Orange Community Housing and 

Land Trust)은 오렌지 지역사회 주택기업(Orange Community Housing Corporation)이 지

역사회 내 파트너십을 형성해 설립한 후 합병하는 방식으로 성장

- 매사추세츠주의 공동체토지신탁은 더들리 마을기업(Dudley Neighbors Inc.) 주도로 설립되어 

해당 기업이 신탁 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관여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보이고, 콜로라도주의 

티슬 공동체주택(Thistle Community Housing)은 비영리 주택 개발업자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음 

❍ 사업자 지원형은 영리 사업자가 공동체토지신탁 설립을 주도 또는 지원하는 사업 모형임

- 후원하는 민간 사업체 소속 직원은 신탁이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하며 낙인 효과를 줄이고 민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주적 통제를 갖추기 

어렵거나 다소 높은 소득 계층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구를 배제할 수 있는 위험 

등의 한계를 지님 

- 와이오밍주의 잭슨홀 공동체토지신탁(Jackson Hole Community Land Trust)은 저렴주택 부

족을 걱정한 지역사회 기업 주도로 설립되었고, 미네소타주 퍼스트 홈스(First Homes)는 지역 

내 최대 고용 기업인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이 비영리 재단에 7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하고 

다른 사업자들도 후원하여 설립되었음

q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주민 1/3, 공공기관 담당자 1/3, 일반 전문가(법률가, 회계사, 건축가 

등) 1/3로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신탁이 지역사회를 위해 소유 자산을 활용하도록 

관리함(배도현･오세경･권태정, 2013)

❍ 또한, 공동체토지신탁은 시행 지역 내 지역주민의 의무 회원 가입을 통해 지역주민이 

참정권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의 참여

를 통한 집수리 및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

하기도 함



제3장 협동조합 모델 사례 분석∣35  

(2) 공동체토지신탁 주요 사례

q 국외 주요 공동체토지신탁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미국에서는 2022년 기준, 211개의 공동체토지신탁이 주택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25) 

- 주빌리 공동체토지신탁(TJCLT)은 1980년대 초 도시 슬럼 해소를 위해 성직자 및 지방정부 주도

로 설립되어 뉴욕주 시라큐스시로부터 양도받은 8개 블록 불용지를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한 

채 주 정부와 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활용해 주택으로 개발했으며, 이렇게 개발한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음(배도현･오세경･권태정, 2013)

■ [참고] 벌링턴 공동체토지신탁(BCLT)26)27) 사례

Ÿ 벌링턴 공동체토지신탁(BCLT)은 1980~1990년대 저소득층 주거지 슬럼화의 급증에 대응, 벌링턴시의 

토지 양도 및 초기자본 지원을 활용하여 토지를 마련

Ÿ 해당 토지에 지방정부의 보조금 및 무이자 대출을 통한 저렴 주택을 공급한 후 신탁과 협력하는 금융기관, 

민간협력업자, 재산관리인 등과 이를 나누어 소유하고 20년 동안 임대하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주민, 고령자, 에이즈 환자 등에게 제공

Ÿ 벌링턴 공동체토지신탁은 이후 챔플레인 주택신탁(CHT; Champlain Housing Trust)으로 확장하여 

각종 기부 등을 통해 마련한 200만 달러 상당의 지속가능 펀드 등을 바탕으로 1,500호의 아파트, 

475호의 단독주택, 15개 동의 상가 및 업무시설을 공급했고, 그중 115호의 주택은 주택협동조합 방식과 

결합해 공급 

❍ 영국에는 2023년 기준으로 350개의 공동체토지신탁이 있으며, 39개의 주택협회

(housing association; 영국의 비영리 사회주택공급자)가 공동체토지신탁과 파트너를 

맺고 123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공동체토지신탁은 주택협회 및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1,711호의 저렴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28)

-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건축가(CSCB;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는 코인스트리트 지구를 

개발하려는 만간개발업자의 계획에 반대해 시 당국으로부터 토지를 구매한 후 그 위에 주택뿐만 

아니라 상점, 갤러리, 공원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총 220개의 주택을 

공급해 시세 대비 20% 수준으로 운영하며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배도현･오세경･권태정, 

2013)

- 엘도니안 공동체신탁은 슬럼정비 사업으로 인해 교외로 이주하게 된 주민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정부의 무이자 융자 및 기부금을 활용해 폐쇄된 공장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주택 및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 운영하고 있으며, 이때 토지는 개발에 따른 가치 상승분이 지역사회로 환수될 수 

있도록 엘도니안 공동체 그룹에 소유권을 이전함(배도현･오세경･권태정, 2013) 

25) Community Land Trusts in the U.S.A. “https://www.arcgis.com/apps/dashboards/8b7cb0efe16b412e8cc80feb
9be60a27” (2025.8.19. 검색).

26) 배도현･오세경･권태정(2013). “공동체토지신탁(CLT)제도 운영요소의 국내 도입 방안”, 국토계획, 48(4), 237-252.

27) 전은호･이순자(2012). “해외 공동체토지신탁제도의 동향과 시사점-미국 챔플레인 하우징 트러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
정책Brief, 392.

28) Community Land Trust Network(2023). State of the community land trust secto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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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경우 이러한 공동체토지신탁의 법인격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보통 보증 제한 기업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지역사회 이익 회사(CIC; Community Interest 

Company), 지역사회 이익 협회(BenCom; Community Benefit society) 등의 형태로 운영되

고 있음(Thompson, 2020)

❍ 캐나다에는 2023년 기준으로 41개의 공동체토지신탁이 있음29)30)

-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 아일랜드 거주공동체신탁 회사(Toronto Islands 

Residential Community Trust Corporation)는 2012년까지 워드섬과 알곤퀸 섬(Ward’s 

and Algonquin Islands) 주민에게 주택 소유권과 토지 임대를 보장한 1993년 토론토 아일랜드 

거주공동체 관리법(Toronto Islands Residential Community Stewardship Act of 1993)에 

따라 설립되어(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092년까지 신탁에 임대하도록 하고 있음) 주택 거래 

및 커뮤니티 시설 관리를 수행하고 있음31)  

- 캐나다 퀘벡주의 밀턴 파크 공동체(La Communauté Milton-Parc)는 1988년 밀턴 파크 지역의 

주택협동조합 및 비영리 단체 주도로 설립된 후 공동체토지신탁 모델을 활용해 50개 이상의 

나라로부터 이주해 온 616세대의 저소득 가구 및 중간 소득 가구에게 146동의 주택을 제공하고 

있음32)33) 

-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북아메리카 원주민 주거 안정 및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는 

루마 그룹 회사(Lu’ma Group of Companies)는 40년 간 550호의 저렴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 

이를 위하여 원주민 토지 신탁(aboriginal land trust)을 활용34)35)  

❍ 이처럼 국외 공동체토지신탁 사례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최근에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으로 확산되고 있음(Thompson, 2020)

29) 이 중에는 아직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신탁도 있지만 적어도 13개 신탁은 9,995호(units)의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30) 공동체토지신탁 자산의 59% (5,875호)는 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고 39% (3,534호)는 일반적인 임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3% (263호)는 전매 제한 분양주택으로 운영(Trana, M., Wandio, C., Spicer, J., & Pace, N., 2023).

31) Toronto Islands Residentail Community Trust Corporation. “https://torontoisland.org/” (2025.8.28. 검색).

32) Communauté Milton･Parc. “https://www.miltonparc.org/” (2025.8.28. 검색).

33) Canadian Network of Community Land Trusts. “https://www.communityland.ca/” (2025.8.27. 검색).

34) Canadian Network of Community Land Trusts. “https://www.communityland.ca/” (2025.8.27. 검색).

35) Lu’ma Group of Companies. “https://www.lnhs.ca/” (2025.8.28.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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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anadian Network of Community Land Trusts. “https://www.communityland.ca/” (2025.8.27. 검색).

[그림 3-3] 공동체토지신탁 세계 분포

3) 주택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의 가구 지원 사례

(1) 주택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의 강제 퇴거 위기 가구 보호 사례 

q 주택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은 민주적 소유에 기반한 거주, 주택의 협력적 관리, 주택의 시장

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모델 특성을 기반으로 주거 불안에 처한 가구의 대안으로 기능하기도 함 

❍ 전세가 발달해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고액의 전세금 혹은 월세 임차보증금을 

둘러싼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과 달리 국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임차인 재산권 관련 분쟁이 많지 않은 경향이 있음

❍ 대신, 국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강제 퇴거당함으로 인해 갈 곳을 잃어 

홈리스가 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

- 관련하여 독일,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계약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대인 일방의 의사만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임차인의 강제 퇴거 금지 혹은 강제 퇴거 집행 시 임차인이 법원에 

퇴거 정지 명령을 신청할 권한을 보장(Kull & Hussar, 2018; Jord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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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보호 장치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대수선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률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관련 법제를 이용해 대수선을 통한 강제 퇴거

(renovictions)로 임차인을 내보낼 정도(Søvollm, Listerborn, & Snadberg, 2023)로 

국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강제 퇴거를 둘러싼 분쟁이 쟁점화되어 있음 

q 국외 주택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은 이러한 강제 퇴거 문제에 대응해 퇴거 위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 임대 운영하는 사례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필젠 주택협동조합(PIHCO; Pilsen Housing Cooperative)

은 2018년부터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 상승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포함한 6가구

의 주택을 매입해 협동조합 주택화하여 입주자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있음36)37) 

❍ 필젠 주택협동조합에서 거주자는 $2,000 이상의 소액 지분(down payment)을 통해 조

합이 구입한 주택의 공동 소유권자가 되지만, 지분을 재판매할 때는 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판매하도록 제한받는데, 이는 해당 주택에 중저소득층의 입주가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이 마련한 장치임

-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통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거주 중에도 협동조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필젠 주택협동조합은 임대형 주택협동조합 사업 모델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 2022년 이후 필젠 주택협동조합은 주민으로부터 모금한 사업비로 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것에서 

나아가 Capital Impact Partners의 Co-op Innovation Award와 같은 외부 자금 조달을 모색

하고 있음

q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 시기에 협동조합 주택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도 주택(community-led housing)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이나 공

공임대주택 거주자들과 비교해 강제 퇴거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경향을 보임38) 

❍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상호부조 주택협동조합(MAHC: Mutual-Aid Housing 

Cooperatives)은 조합원으로부터 매달 받은 기여금으로 구호 기금 및 연대기금을 조성

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입주자의 강제 퇴거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함

36) “To combat gentrification in Pilsen and keep Latinos in the area, a co-op has ‘regular people’ creating their 
own affordable housing.”, Chicago Tribune, “https://www.chicagotribune.com/2022/05/24/to-com-
bat-gentrification-in-pilsen-and-keep-latinos-in-the-area-a-co-op-has-regular-people-creat-
ing-their-own-affordable-housing/” (2025.7.21. 검색).

37) Capital Impact Partners. “https://www.capitalimpact.org/stories/building-stronger-communities-coop-in-
novation-award/?utm_source=chatgpt.com” (2025.9.2. 검색).

38) “Community-led housing: Resisting evictions and foreclosure during COVID-19”, World Habitat, 
    “https://world-habitat.org/news/our-blog/community-led-housing-resisting-evictions-and-fore-

closure-during-covid-19/” (2025.7.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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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의 주택협동조합 역시 조합 내부에서 조성한 구호 기금을 활용해 코로나19 팬데

믹 시기에 경제적 위기에 처한 거주자를 지원하였음(Guity-Zapata, Stone & Nygaard, 

2023)

❍ 앞서서 언급된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시의 챔플레인 주택신탁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의 더들리 네이버 주식회사 공동체토지신탁(Dudley Neighbor Inc. CLT)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주

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거주자들을 대신해 은행과 협상하거나,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을 매입하고 거주자가 대안 주거를 마련하도록 돕는 등의 활동을 하며 주거 

위기 가구의 강제 퇴거를 막음

q 스위스 드라이에케(Dreiecke) 지역에서는 불법 점거 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렴 주택 

공급에 공동체토지신탁 모델을 활용한 바 있음39)

❍ 이 지역에는 1970년대에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면서 방

치된 노후주택 밀집 구역이 있었는데, 1980년대 들어 시의회가 이 구역에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추진하며 기존 주택 철거 및 신축을 시도

❍ 그러나 노후주택 밀집 구역으로 방치된 기간 동안 저렴한 주거지를 찾아 이곳 주택을 불법 

점거한 주민이 이미 늘어난 상태라 신규 사업 추진 중 이들 주민의 강제 퇴거 문제가 불거짐

❍ 이 지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토지신탁을 설립한 후 신탁 주도로 

1997~2000년 동안 11개의 건물을 수선(renovation)하여 1996년의 거주 주민 절반 

이상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주택협동조합 등의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연계 사례

q 주택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 같은 대안적 주거 모델은 강제 퇴거 위기를 비롯한 각종 

주거 불안 가구를 지원하는 데 있어 공공지원을 결합하는 시도가 있음 

❍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협동조합 및 공동체토지신탁의 강제 퇴거 문제 대응 사례는 주로 

주거 불안 가구 및 지역주민의 출자와 후원 등 민간 부문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공공지원이 더해지면 보다 효과적인 주거 불안 가구 지원이 가능함

❍ 다만, 공동체토지신탁의 경우 원래 공공부문의 신탁 운영 참여와 공공 토지 이용 같은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동체토지신탁 모

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수한 형태의 공공지원을 결합한 사례를 살펴봄 

39) Catalytic Communities. “https://catcomm.org/law-coops/” (2025.7.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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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주택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비정부조직이 시 정부의 

SIPHO(The Intermediation Service for People in the Process of Evictions and 

Occupancies) 프로그램에 참여해 강제 퇴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수행40)

❍ SIPHO 프로그램은 강제 퇴거 위기 가구의 계속 거주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이들 가구에

게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원･부동산 소유권자･임차인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개입하며, 계속 거주가 어려울 경우 대체 거주지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제 

퇴거 위기 가구의 90% 사례에 개입41)

❍ 이 프로그램은 각각 2014년에 679가구, 2015년에 1,020가구, 2016년에 1,574가구를 

지원함42)

q 미국 뉴욕시의 공동체토지신탁은 제3자 전환 프로그램(TPT; Third-party Transfer 

Program)에 따른 강제 퇴거 위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뉴욕시와 협력해 저렴 주택을 

공급 및 운영함(Sheehan, 2021; Mottoal, 2022)

❍ TPT 프로그램은 지방세 및 공과금을 미납한 가구의 부동산에 유치권을 설정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미납이 해결되지 않으면 뉴욕시가 유치권을 행사해 해당 부동산

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프로그램으로 1996년 도입됨 

- 해당 프로그램은 체납 세금 등에 대한 뉴욕시의 징수를 높이지만, 이렇게 압류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강제 퇴거 위기를 초래하는 한계를 가짐

❍ 뉴욕 내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 퇴거 위기 가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TPT 프로그램에 

따라 압류된 주택을 토지 은행이 인수하고 이를 다시 공동체토지신탁에 매각하여 저렴 

주택으로 공급･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① 뉴욕시의 유치권 행사와 법원의 압류 판결 → ② 뉴욕 시의회의 해당 주택 소유권 

이전 승인 → ③ 비영리단체인 동네 복원을 위한 주택개발기금(Neigborhood Restore Housing 

Development Fund Corporation)이 소유권 취득 → ④ 기금은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PD: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가 선정한 공동체토지신탁 등 개발

업자와 협력하여 압류 주택을 보수하고 저렴(임대)주택으로 운영하도록 관리 및 감독

40) Urban Sustainability Exchange. “https://use.metropolis.org/case-studies/sipho#casestudydetail” (2025.7.21. 검색).

41) “Mediation programme intervenes in 90& of evictions in Barcelona- World Habitat Awards Bronze Winner 
2023”, World Habitat, “https://world-habitat.org/news/press-releases/mediation-programme-intervenes-in-
90-of-evictions-in-barcelona-world-habitat-awards-bronze-winner-2023/?utm_source=chatgpt.com” (202
5.7.24. 검색). 

42) Urban Sustainability Exchange. “https://use.metropolis.org/case-studies/sipho#casestudydetail” (2025.7.21.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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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혹은 강제 퇴거 위기 같은 극심한 주거 불안 상태는 아니지만, 

일상적인 주거 불안에 처한 가구의 주거 안정 혹은 공동체 활성화 목적으로 공공부문이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지원한 사례가 일부 존재함

❍ 서울시는 2013~2015년 서울 중구 만리동에 예술인 주택, 서대문구 홍은동에 청년 주택, 

강서구 가양동에 공동육아 주택을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함(임소형 외, 2014)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과 입

주자의 자발적 주택 관리를 목적으로 입주자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해당 주택을 운영･관리하는 

모델임

- 이는 협동조합 운영구조 측면에서는 관리형 주택협동조합,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자 측면에서는 

공공임대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해 예술인, 사회초년생 등 청년, 공동육아를 희망하는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 공공부문이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지원한 국내 사례

Ÿ 만리동 예술인 주택은 이미 함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단체를 선발하여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잔여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예술인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구성  

 - 해당 주택은 1인 가구 9세대, 2인 가구 10세대, 3인 이상 가구 10세대(총 29세대)로 이루어지며 

문학, 연극, 영화, 미술, 조각,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이 함께 거주하며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웃 주민을 위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벌이도록 계획

 - 입주자 선정 전 3차례의 예비입주자 교육(주거공동체 및 협동조합 등), 입주자 선정 후 8차례의 입주자 

교육(비폭력 대화, 주택 관리, 공용공간 활용, 협동조합 등)을 통해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입주자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위한 10차례의 추진위원회 회의, 10차례의 공동체 분과 모임, 

5차례의 주택 관리 분과 모임, 8차례의 협동조합 분과 모임 진행

Ÿ 홍은동 청년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에 주목해 청년 1인 가구 31세대를 대상으로 공급하여 입주자 

간 공동체 형성 및 이웃 주민과의 교류 촉진 계획

 - 입주자 선정 전 2차례의 예비입주자 교육(공동체, 주택 관리 협동조합 등), 입주자 선정 후 2차례의 

입주자 교육(운영 분과, 공동체 분과, 주택 관리 분과 활동,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Ÿ 가양동 공동육아형 공공주택은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24세대를 대상으로 공급되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공동 보육시설을 입주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협의를 거쳐 운영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은 2010년대 초반까지 소득 및 자산 기준에만 의존한 입주자 선정

으로 주거 불안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기 힘들었던 청년, 신혼

부부, 예술인 등 특정 집단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주택 

및 공동체 관리의 어려움을 협동조합 모델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 시도였음

q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6년 입주자 협동조합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주택 관리 및 

공동 육아 등 소셜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협동조합형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을 추진43)(남철관 외, 2021)

43) 이후 임대의무기간, 입주자 자격, 임대료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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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와 고양시 지축 2곳에 공급･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은 공용부 중 커뮤니티 공간의 설계 및 집기비품 선정에 입주예정자들이 참여

하는 참여형 설계를 통해 사용자 수요 반영 공간 구성을 도모하고 입주예정자 간 공동체 

형성을 통한 공간 애착 조기 형성 시도

- 해당 활동을 위해 입주 전 단계에서 참여형 설계 워크숍을 총 5차례 진행함

❍ 입주자 협동조합 설립인가까지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시행사가 코디네이팅 및 

협동조합 설립 관련 사무를 상당 부분 처리하되, 협동조합 설립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의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 및 지원 활동은 협동조합에서 진행

- 기본 교육, 갈등 조정 교육, 관심사별 소모임 활동, 온라인 카페 활성화 등을 조합에서 진행  

❍ 입주 후에는 입주자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통합적 임대관리･시설관리･커뮤니티 관리를 

추진하되 실질적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갱신, 임대료 및 관리비 수납 등 임대관리업무 

전반은 주택임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민간사업자가 담당 

- 이때 입주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리소장 및 커뮤니티 센터장을 입주자가 담당하고, 또한 공용부 

청소 등 주택 관리 분야의 일자리에도 입주자가 참여

❍ 주거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주요 입주자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중년 부부 각각의 생애

주기별 관심사 및 생활과제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계획하여 실천함

-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참여형 공유 돌봄 서비스 운영 및 공유 시설을 설치하고, 또 입주자 협동조합

의 협동상회를 설립하여 운영

- 입주 전 단계의 참여형 설계 과정에서 입주자의 욕구를 상당 부분 반영하여 설치한 마을체육관, 

실내 운동 시설, 마을도서관, 북카페, 공유 부엌 등을 활용해 입주자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 

❍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운영을 위해 공공부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리츠의 주택도시기금 출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대출 보증, LH 보유 토지 

임대(지축 사례) 등을 지원

- 다만, 입주자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함으로써 리츠 해산 후 잔여재산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지원에 따른 공공성의 장기 유지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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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q 2023년 4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해 피해자 21명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와 국내외 주택협

동조합 및 공동체토지신탁 모델에 대한 검토는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한 전세사기 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1) 사회적경제 부문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능성 제시 

q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인력 

지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등의 저리 대출 지원에 힘입어 

운영되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대부분 반환

❍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화성시는 탄탄주택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행정처리

를 신속히 진행하였고, 조합이 인수하도록 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피해주택의 

관리를 지원하기도 함

❍ 하지만 화성시 사례와 달리 HUG는 보증보험 악용 우려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

을 하며 탄탄주택협동조합과 조합원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하기도 하였음

q 사회적경제 부문의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금융의 협동조합 자금 조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에서 공공부문 외 주체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협동조합에게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경우, 사회적 금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부문 내 자원 

연계에 기반하여 주택협동조합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지원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협동조합 활용 모색

q 탄탄주택협동조합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한 조합원은 대체로 이직, 결혼 등으로 이사

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인수해 소유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 및 주택 

관리 등 각종 거래비용을 협동조합을 통해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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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조합원은 당시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된 후에도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많지 않았고, 여기에 거래비용까

지 온전히 개별 가구가 부담해야 했음 

❍ 이런 점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정책 지원이 포괄하지 않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q 2024년 9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아 해당 정책을 활용할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법에서 정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여전히 여러 피해 회복 제약 요인이 존재하고, 

LH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 차익 지원 정책을 활용하더라도 피해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세사기 피해는 경제적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q 이러한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면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은 ｢전세사

기피해자법｣에 따른 정책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협동조합 모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포괄적 의미의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안으

로 기능할 수는 있음

- 이때 탄탄주택협동조합이 개별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발생하는 일시불 방식의 세금 

납부 부담, 결혼･이직 등으로 인한 이사에서의 번거로움 같은 문제 해결 수요를 발굴해 임대 사업화

한 것처럼, 법 사각지대의 피해자 문제 상황과 구체적인 수요를 조사･발굴하는 것이 요구됨

q 또한, 현행 법령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역시 정책 집행 과정상의 여러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해결 수요를 발굴해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비교적 동질적인 수요 집단을 집단화하여 주택협동조합 모델과 같은 대안을 적용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할 수 있음

-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주택에 거주 중인 피해자, 임대인 및 주택 관리 업체의 부재 

등으로 인해 피해주택 관리 문제를 겪고 있는 피해자, 피해주택의 저품질 주거환경으로 인해 

LH의 피해주택 매입 후에도 열악한 주택 관리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든 피해자 등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와 현행 정책 

지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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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경우, 조합원의 소유 비용 및 시장계약 비용을 최소화(Hansmann, 2000)하기 위해 최대

한 동질적인 문제 해결 수요를 가진 이해관계자를 집단화하는 것이 요구됨 

3) 확장성 측면에서의 제약

q 공공재정 투입 없이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발적 자원 동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사례는 일반화해 확산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내부 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일부 개

인으로부터 저리 대부를 조달해 사업비 조성

❍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 차원 혹은 자선 차원의 민간 자금 조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한정

된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원 규모를 고려하면 이러한 사업 구조를 다양한 사례로 확산시키

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q 다만,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부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일회성 지원 성격의 자금

이 아니라 원활한 현금 흐름 및 장기적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기초해 설계한 사업 구조에 

대한 마중물 성격의 자금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고 사회초년생 등 청년이 꾸준히 유입되는 화성시 동탄지역의 특성

은 낮은 공실 위험과 신규 임차인에 대한 월세 수입으로부터의 운영수익 창출, 그리고 

이러한 주거 수요에 기반한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은 기대 수익을 통해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부문으로부터 대부한 자금

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업 구조 설계

q 이때 주택협동조합이라는 사업 모델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처한 

개인이 사회적경제 부문으로부터 조달한 마중물 자금을 안정적으로 상환해 나갈 수 있는 

시기까지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매개(vehicle) 역할 수행

❍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이 사회적 금융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으면 퇴거 등 거주 

주택 변동 사유가 생겼을 때 조달한 자금을 바로 상환해야 하지만, 개개인을 대신해 주택협

동조합이 중간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몇몇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하더라도 신규 임차인

의 보증금을 통해 기존에 조달해 온 자금을 사회적 금융에 담보로 계속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기존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의 경우 입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신규 임차인의 

경우 입주 시점부터 탄탄주택협동조합과 반전세 성격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월세

를 지불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 금융 등에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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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점을 총괄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적경제 부문의 한정된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경우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는 다른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지원하는 모델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임

4) 주택협동조합 모델과 공공지원의 결합을 통한 전세사기 극복 가능성 모색 필요 

q 공공지원은 한정된 사회적경제 부문의 자원을 보완함으로써 주택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관련하여 국외 사례에서는 공공부문의 긴급 주거 지원 자원과 공공부문에 소유권이 이전

된 세금 체납 주택 같은 공공자원을 주택협동조합 및 공동체토지신탁 모델과 결합해 퇴거 

위기 가구의 주거 안정 도모

- 특히 공동체토지신탁은 내부 의사결정기구 구성에서 공공부문 종사자가 참여하고, 공동체토지신

탁이 개발할 토지를 공공이 제공하거나 사업비로 공공기금의 융자 및 보조금이 투입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지원이 이뤄지는 사업 구조를 내재적으로 보유하고 있기도 함 

❍ 국내에서도 이미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는 공공지원이 결합된 임대

주택 사업에 협동조합 모델을 적용한 사례가 있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주택협동

조합 모델과 공공지원을 결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q 다만,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유용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영역은 

기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공지원이 결합된 주택협동조합 모델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피해자 중 LH의 피해주택 매입 정책을 활용하기 힘든 피해자는 물론 

해당 법이 정의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아니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일반을 그 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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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피해 공공지원과 협동조합 모델의 비교 분석

q 본 절에서는 2023.6 시행된 전세피해특별법에 따라 도입･운영되는 공공지원과 ‘탄탄주택협

동조합’을 통해 시도된 ‘협동조합을 통한 피해회복 모델’을 특징과 성격, 그리고 추진 결과의 

성과 및 한계를 비교하고 분석함

❍ 공공지원의 영역은 크게 경공매 지원, 주택 매수 지원, 공공의 주택 매입 후 재임대, 임대

료 지원 등이 있고, 협동조합의 영역은 크게 출자 및 가입, 계속거주 및 적시 이주 보장, 

보증금 반환(퇴거), 출자금 반환(탈퇴) 등이 있음  

❍ 비교 분석의 기준은 크게 재무적 회복, 주거 안정의 내용적 측면, 회복 절차의 편의성이라

는 절차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봄 

- 재무적 회복이나 주거안정 외의 조합의 목적사업으로 포괄하지 않은 법률 상담이나 심리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비교 범위에서 제외함

1) 전세 피해 공공지원  

(1) 전세 피해 공공지원의 유형  

q 전세 피해자를 위한 공공의 지원은 지원 주체와 근거 법령에 따른 구분과 지원 방식에 따라 

구분이 가능함

❍ (지원주체와 근거 법령) 특별법에 따른 중앙 정부의 지원과 조례에 따른 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의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지원과 재무적 지원에 해당됨

q 중앙정부의 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포괄하고 있음

❍ 행정적 지원은 ‘피해자 인정’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일련의 지원은 이를 뒤따름   

- 현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2024.4.25. 출범)을 통하여 신청 및 상담 등이 일원화되

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진행함

제4장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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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인정 후 피해 유형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각종 

지원이 가능함  

- 피해자로서는 궁극적으로는 재무적 회복을 꾀하는 경공매 참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현물 

제공의 성격이 있는 주거지 제공(피해 주택의 공공매입 후 재임대)은 재무적 측면에 대한 간접적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가령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의 경우,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연결됨

자료: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국토교통부 브리핑 자료(2024.05.27.). 

[그림 4-1] 공공매입을 통한 전세피해자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 프로그램

 

❍ 재정적 지원은 주로 ‘대출’로서, 주택 매수자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과 채무 조정을 

위한 신규 혹은 추가 대출 등이 있음 

- 주택 매수 지원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을 통해 진행됨

- 전세보증금 대출,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 및 경공매 종료시점에 최우선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대출 등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진행됨

❍ 기타 재정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음 

- 피해자의 주택 매수 시 지방세 감면,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q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전달체계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소액의 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경우 대개 재정과 인력상의 한계로 인하여 본격적인 보증금 회복이나 

주거공간의 제공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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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전남도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

공사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피해확인서 발급, 경･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지원제도 관련 상담을 지원함

❍ 경기도의 경우는 수원시, 부천시 등 기초자치단체들도 별도 조례 등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적인 지원은 예산의 제약에 따라 긴급생계지원･대출이자･이사비 등에 대

한 소액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행정적 지원 등 기타 지원 내용은 주로 정보전달체계, 즉 특별법상의 피해자로 인정받아 중앙정부

의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지원정

책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임 

q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2023.7.시행, 이하 전세피해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역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적 지원은 경･공매 및 소송 관련 법률 상담 및 여타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안내 등으로, 여타 지자체와 큰 차이는 없음 

❍ 재정적 지원 역시 예산상의 한계로 본격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

나, 지자체 중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별도

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44)

- (긴급 생계비 지원)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및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피해가구당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원함

- (이주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기도민에게 가구

당 150만 원 한도에서 이주비를 실비 지원함

- (피해주택 관리 지원)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었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의 경우 안전관리비와 유지보수비를 전유부 및 공용부분에 대해 별도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함

- 기타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는 주거보조비 성격으로 봐야 할 것이며 직접적

인 피해 예방 혹은 회복 정책과는 거리가 있음45) 

q 이하의 절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46)에 의거하여 시행 중인 

전세피해 공공 지원 중 재무적 지원의 주요 수단인 대출 정책의 상세 내용을 주택 매수자금에 

대한 대출 지원, 전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봄

44) “https://housing.gg.go.kr/html/3619.do”.

4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들의 전세 
피해를 직접 예방하거나 회복하는 차원으로 보기는 어려움. 보증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독려하는 의미는 있겠으나, 최근의 
전세 사태 이후엔 보증보험 가입비가 부족하거나 보증보험의 존재를 잘 몰라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가입을 
하고자 해도 보증기관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전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들인데, 정작 이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집단의 주거비 절감 효과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음.

46) “https://jeonse.kgeop.go.kr”.

https://jeonse.kge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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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매수자금 지원 

q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하는 상품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대출 자격, 대상 주택의 요건, 대출 한도, 금리와 기간 등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음 

❍ 대출 대상의 자격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

- (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 (소득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로, 2025년도 기준 4.88억 원 이하

- (신용도)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및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47)

❍ 대출 한도는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함

- 최고 4억 원 이내에서 DTI는 100%, LTV는 80% 이내(전세사기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가액의 100%까지 가능,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담당기관의 최초 감정평가금액 

이내)

- 매매 가격 이내로서 국민주택건설자금과 중도금 대출, 기금대출과 합친 대출 총액이 매매가격을 

넘지 않아야 함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과 부부합산 연소득(2천만 원 이하 / 2천

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에 따라 연 1.85%~2.70%로 

설정되어 있음

- 한부모 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및 다자녀/2자녀/1자녀 

가구에 따라 금리 우대 조건이 있으나, 중복 적용은 불가함

47)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7/FP05070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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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소득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자료: 주택도시기금/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7/FP05070001.jsp”.

[표 4-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금리 

q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용하는 대출상품으로, 소득 상한의 

제한이 없으며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 등에서 ‘디딤돌 대출’보다 대상 범위가 넓음

❍ 대상자격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함

- 연체･부도･세금체납･신용회복지원 등록 등 신용정보 등재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대상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 (디딤돌 대출은 5억 원 이하) 

❍ 대출 한도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가의 100%(경･공매로 취득 시) 또는 주택가격의 

80%(일반 구입 시)

- 상환용도일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가의 100%까지 가능

❍ 최종 대출액은 LTV, DTI 및 신용정보 등 추가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됨

(3)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

q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취급 은행은 앞서 ‘디딤돌 대출’과 같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

행, 농협, 하나은행 등이며, 대출 자격, 대상 주택의 요건, 대출 한도, 금리와 기간 등 상환조건

은 다음과 같음48) 

❍ 대출 대상 자격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피해 범위) 보증금 5억 원 이하,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전세사기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48)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2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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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2025년 기준 4.88억 원

- (신용도) 상기 디딤돌 대출의 경우와 같음 

- (현 거주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상 주택은 아래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며 임차보증금은 총 3억 원 이내여야 함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

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전세피해 인정 금액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

자는 제외하나, 위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

❍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대출한도는 호당 2.4억 원 이내에서 전세 금액의 80% 이내

여야 하고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까지, 임차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연1.2%~2.7%로 설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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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소득

임차 보증금

1.4억 원 이하
1.4억 원 초과 ~ 
1.7억 원 이하

1.7억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4%

1억 원 초과~ 1.3억 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7%

자료: 주택도시기금/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1201.jsp”.

[표 4-2]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출 금리 

q 이 밖에도 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있음

❍ 전세피해임차인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대환은 이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임49)

- 대상 자격이나 주택의 요건 등은 위의 버팀목 전세 대출과 유사하며 다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해야 

함, 대출금리의 조건은 동일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 최우선변제금 대출은 무이자 대출로서, 경･공매 후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임

- 최초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이 경･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로서,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경･공매 종료 시점에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로 대출함.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함

(4) 공공지원의 문제점과 한계

q 실효성의 문제  

❍ 대출 지원의 경우,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는 지원받지 못함

- 피해자 공식인정 건수 3만3천 건(2025.8 기준, 국토부) 중에서 대환 대출은 1,985건, 주택 구입자

금 대출은 550건 및 특례 채무 조정 이용 등 총 실적은 9천 건에 불과함(기민지 외, 2025) 

- 피해자의 약 78%는 관련 대출 보유(국토부, 2024)했다는 자료를 근거로 추산 시 1.6~1.7만명은 

대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됨(이철빈･최은영, 2025)

49)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5/050510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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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피해 주택 공공 매입의 경우도 실적이 저조함

- 특별법 제정 후 9개월이 지난 2024년 2월 25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신청 316건 중에서 실제 

LH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단 1가구뿐이었음50) 

- 매입실적은 2024년 12월에도 월 6호 수준으로 매우 저조했으나, 2025년 들어 다소 속도가 

붙어 2025년 7월에 1,000호를 돌파하였음. 그러나 같은 시점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12,703건이고 우선매수권 양도 후 매입요청 건수가 3,565건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51)

- 2025년 9월 3일 기준으로도 매입완료 건수는 1,924호(누적)로, 매입 실적은 같은 시점 신청(사전

협의)건수 16,122건의 12%에 불과함(이철빈･최은영, 2025)

- 참여연대가 윤종오 의원실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입완료 주택

(1,680호) 중 배당절차가 완료된 경우는 11%(186호)에 불과함52)

❍ 경･공매에 대한 지원 역시 실적이 저조한 편임

- 직접 낙찰을 받아야 할 경우 입찰보증금 마련이나 기타 복잡한 절차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함

- 3자 낙찰을 통한 보증금 회수는 낙찰가격이 낮아지면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후순위 채권자일 경우 역시 배당금이 낮아지거나 거의 못 받게 됨 

❍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각지대로, 외국인 피해자, 일시적 1주

택자, 전세대출을 신용대출로 상환한 피해자 등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철빈･최은

영, 2025) 

q 형평성의 문제

❍ 공공 매입의 경우, 2025.9.7.의 참여연대 발표에 따르면 배당이 완료된 186호의 보증금

은 평균 9,245만 원이고 피해회복금(경매차익+배당금)은 평균 6,674만 원으로, 평균 회

복률은 약 74%에 이르나, 사례별로는 최저 23%와 최고 100% 사이로 편차가 컸음

❍ 예방 대책의 경우, 실제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보다는 제도적 지원에 포괄된 집단에 대한 

추가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임

- 이는 예방대책이 주로 보증보험 가입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상정할 뿐, 전세 보증금의 규모를 

낮추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함 

q 절차 및 추가적 비용 지출에 따른 어려움

❍ 피해자들은 경･공매 경험은 물론 주택의 구매 경험도 잘 없는 20~30대가 대부분으로, 

50) “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9개월간 단 1건…절반은 ‘매입불가’”, 경향신문(2024.2.25.). 

51)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7.3.).

52)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분석 결과 발표”, 참여연대 보도자료(2025.9.7.).



제4장 협동조합 모델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57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절차 및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

가 대부분임

- 경매 참여나 우선매수권 양도 후에도 최종 결과가 어떨지, 언제 나올지 불확실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주거문제 및 생업의 문제로 인한 부담이 큼

-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 매입 시에는 취등록세와 같은 비용이 발생함

q 계획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주택 소유는 향후 인생 계획에 미칠 영향이 크며 이에 대한 부담도 

크게 다가옴

- 원치 않는 주택의 소유 시 실제 주택 관리에 대한 부담 및 본 주택 매입을 통해 ‘무주택자’ 지위를 

박탈당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함

- 또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해당 주택들에 ‘임차’로 거주하기를 선택한 것은 적정 시점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갈 의도에 따른 바가 크므로, 추후 처분 가능성이 낮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인생 계획에 큰 차질을 빚는 요소임

2) 협동조합 모델  

q 앞서 3장에서 살펴본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작동 원리를 정리하면 크게 5단계로 구성되며, 

해당 모델은 향후 재발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앞서 3장에서 살펴본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사업구조는 1단계는 조합설립, 소유권 이전(주택) 

및 조합원 가입(당사자)으로 구성되며, 피해보증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주택시세의 90% 정도

까지는 명목상으로 보호되는 단계임

- 반전세 전환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협동조합의 사업 취지

에 동의하는 피해임차인들의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인수하고, 피해임차인들과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음

-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전세금 총액을 시세의 90%(이내)로 설정함

- 피해임차인의 몫인 나머지 시세의 10%는 협동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처리함

- 예컨대 애초 전세보증금이 1억1천만 원, 주택시세가 1억 원일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9천만 원으로 체결하고, 협동조합 가입 시 납입출자금(1만 원)과 별도로 1천만 원에 상당하는 

현물을 출자한 것으로 처리함

❍ 2단계는 반전세 전환 및 치유적립금 적립이 시작되는 단계로, 피해보증금의 상당 부분은 

현금으로 돌려받고, 월세의 부담이 생기는 단계임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는 전원의 피해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설정하고 차액을 월세로 전환함

- 전세보증금 대출을 이미 받은 조합원의 경우 보증금 감액분으로 이를 상환하였으며, 월 임대료는 

기존의 보증금 대출이자와 상계되어 월세전환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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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컨대 상기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액 전세 계약을 보증금 4천만 원을 감액하여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임대료 20만 원’의 반전세 계약으로 전환함

- 실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기 위해 보증금을 4,800

만 원으로 설정하였음 

❍ 3단계는 주택 퇴거 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아, 1단계의 명목상 확보된 ‘시세의 90%’ 

정도가 모두 현금으로 보상되는 단계임

-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나머지 보증금(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 4,800만 원)을 돌려받음에 따라 애초 주택 시세의 90%는 모두 현금으로 반환받게 되며, 

나머지 주택시세의 10%가 지분형태로 협동조합의 자산에 남아있게 됨 

❍ 4단계는 조합 탈퇴 시 출자금을 현금으로 상환받는 단계로, 조합의 자산 현황에 따라 

출자금의 지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상환받게 됨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는 퇴거시점에 시세의 90%, 탈퇴시점에 나머지 시세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택 시세의 100%(최초 피해액의 평균 93.7%)를 상환하였음

❍ 마지막 5단계는 치유 완료 이후 사회주택으로 운영되는 단계로서, 해당 주택은 일정한 

매달의 임대료 수익과 함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설정된 이른바 ‘반전세’ 형태

로 운영됨에 따라 향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우려가 없는 지속가능한 임대사업이 

가능해짐  

q 협동조합 모델의 작동원리도 행정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적 지원은 가입 상담, 협동조합 교육, 진행 상황 안내 등 협동조합의 개념과 운영 

방식 및 실제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안내에 해당함

- 총회와 이사회 등 일부 활동은 당사자 조합원들에게 지원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함

- 한편 협동조합의 설립 신고 수리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화성시의 행정 역시 지원에 해당함

❍ 재정적 지원은 위의 4단계별로 나뉘어 진행됨

- 1단계는 피해보증금과 주택 시세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하되, 주택 시세에 대해서 90%는 

보증금, 10%는 출자금으로 명목상 인정하고 주거안정(해당주택 계속 거주)과 함께 보장함

- 2단계에서는 반전세 전환에 따라 보증금을 일부 현금화하며, 애초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선으로 결정됨에 따라 월세 전환분도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책정되어 주거비 지원의 효과를 

소폭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임

- 3단계에서는 퇴거 시에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며 주택가격의 90%를 누적 반환하고, 4단계에서

는 나머지 10%를 현금화하여 주택가격의 100%를 누적 반환함

- 정리하면, 우선 피해 금액의 일부(94%)는 보증금과(예: 87%) 출자금(예:7%)으로 명목상 회복, 

반전세 전환 통한 실질 현금 반환(예: 50%), 퇴거 시 실질 보증금 회복(예:37%), 탈퇴 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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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금으로 회복하여, 총 94%를 단계별로 ① 명목상 회복, ② 현금 50%, ③ 현금 37%, ④ 

현금 7%를 회복하는 구조임

❍ 협동조합 방식은 사회적 자본(신뢰) 회복 및 피해자들의 심리적 회복에 큰 역할을 하였음

- 초기 사업설명회에서는 의구심을 보였던 피해자들은 2025년 5월의 출자금 환급 이후에 단톡방에

서의 감사 인사를 통해, 사기 피해로 인한 불신을 극복하는 데에 협동조합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음

3) 소결

q 전세피해 공공지원과 협동조합 모델 모두 형평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전세피해 공공지원 정책이나 협동조합 모델 모두 수혜대상이 현실에서는 한정됨

- 앞서 살펴본 대로 공공지원 정책은 일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을 받아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신청 자체가 원천 봉쇄됨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초기 재원의 제약에 따라 취등록세 납부 여력이 부족하여 조합원을 

21명 이상 받지 못한 점 외에도, 선순위 채권이 없고 종부세가 합산배제되었기 때문에 최초 

시도가 가능했음

- 따라서 어느 하나를 모든 전세 피해 사례에 범용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2023년 5월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사업설명회에서는 협동조합모델과 중앙정부안 및 당시 

시민사회 요구안을 비교한 바 있음

- 당시로서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기에 공공지원 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에

서, 시민사회(전세사기 대책위 등)는 ‘보증금 채권의 공공 인수’ 방안을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에서

는 ① 경･공매 지원(대행), ② 기존 대출의 연장 또는 대환대출, ③ 추가 (무이자 혹은 저리) 

대출을 중심으로 특별법안을 준비하였음

-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인수하라는 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받고 채권을 공공에게 넘기면, 이를 공공이 임대인에게 추심하는 

방안임

- 이에 따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퇴거 혹은 계속 거주를 편하게 선택하고, 추가 비용 발생이 

없으며, 절차는 간단하고 피해 회복 속도도 빠르지만, 모든 책임을 공공이 지고 진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이 전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정부의 반대에 직면하여 실현되지 못함 

- 종합하면, 협동조합 방식은 퇴거의 편의성,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실행의 용이성, 피해 복구 가능성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앙정부안과 시민사회요구안(보증금 채권 인수 방식) 사이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동조합 방식이 보증금채권 인수방식보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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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는 특별법 제정 이전의 분석으로, 2023년 6월 1일 시행되고 이후 시행착오 

내지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

의 분석이 필요함 

- 협동조합 모델의 경우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만

큼53)(최경호, 2025), 협동조합 모델이 공공지원을 대체할 수 있다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해 주는 

상보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기준
시민사회 요구안

(보증금 채권 인수안)
중앙정부안 협동조합 방식

주거 안정 보장 확실(이주 가능) 불확실(이주 어려움) 확실(일정기간 후 이주 약속)

추가 비용 발생 없음 경매비용 등 일부(취등록세 간접 납부)

실행 용이성 쉬움(공공이 해결) 어려움(피해자가 해결) 쉬움(상호 협조 필요)

원상복구 가능성 초기에 해결 원상복구 매우 어려움
초기엔 일부 해결,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

위험부담 주체 (채권 할인 매입 시 일부 손실) (시장 가격 회복++ 뿐)
협동조합 자산가치 증대 위한 
공동의 노력 시 해결 가속화

공공의 
역할과 부담

공공(채권매입주체) 피해자(개인) 피해자(집단)+시민사회+공공

자료: 최경호(2023)의 자료를 토대로 수정 보완.

[표 4-3] 전세피해 지원방식별 주요 항목의 비교

q 상보적인 관계로 서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다층적인 비교 분석은 필요함 

❍ ① 재무적 회복의 정도, ② 회복 기간의 주거안정 및 ③ 회복절차의 신속‧편의성의 관점에

서 두 방식을 비교하여 상황에 따른 활용의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재무적 회복) 협동조합 모델의 회복률(퇴거 시 85%, 탈퇴 시 94%) 절대 수치는 공공의 

평균 회복률 74%보다 높고, 협동조합 모델이 개별 사례들 사이의 편차도 작음

-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우 애초 전세보증금과 주택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최저 80%대, 최대는 

100%의 회복률을 보였으며, 우선매수권을 활용하는 공공 지원의 경우 최저 23%와 최고 100%로 

편차가 큼

- 그러나 협동조합 모델은 성공사례가 탄탄주택협동조합의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며, 해당 사례는 

상대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주택(오피스텔)에 선순위 채권도 없었던 것이기에, 위의 수치들을 수평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주거 안정 및 거주이전의 자유) 기존에 거주하던 이들은 희망 시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초기에는 지속적인 거주를 독려하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퇴거 희망자의 퇴거를 보장

53)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에도 대규모 인내자본이 투입되어 후순위로 받쳐준다면 후순위 채권자인 전세피해자들의 피해복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사업설명회(2023.5.)나 성과공유회(2025.8)에서 계속 주장되었으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피해 복구는 대규모 자본투입이 없을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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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측면에서, ‘주거안정’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한 ‘거주이전의 자유’ 측면에서는 협

동조합 모델이 장점을 보임

- 공공지원 방식도 계속 거주하면서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나, 경･공매 결과의 불확실성이나, 

임대인의 역할이 사라짐에 따라 중단되는 주택 관리의 측면 등에서 주거 불안정의 측면이 있음 

❍ (회복절차의 신속･편의성) 협동조합 방식은 가입원서 및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까지 시

일이 얼마 걸리지 않았고, 그 외의 행정절차가 별다른 것이 없었으며, 취등록세의 납부나 

반전세자금의 조달 등에서 조합원들의 역할이 거의 필요없었다는 점에서 신속성과 편의

성이 높다고 호평을 받았음

❍ 이후의 일정 및 자금 흐름에 대해 충분한 예측이 가능했던 점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

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

- 특히 특별법 제정도 불투명했던 시점에서 협동조합 방식이 불확실성도 적고 당사자들이 감수해야 

할 행정적 절차도 간편한 것이 장점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피해당사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한 피해회

복을 선택한 이유에서도 드러남54)

❍ 다만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부담은 있음

- 일반 평조합원의 경우 총회 참석, 교육 등에 대해 생업과의 충돌 외에도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이 유발하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음

- 어느 정도 봉사를 각오하고 이사직을 수락한 당사자 이사의 경우에도, 정기적 이사회 참석의 

시간적 부담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심적 부담을 꼈음

q 기타 사항으로 사회적 신뢰의 회복 및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 정의의 구현 

측면이 있음

❍ 공공지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편이라 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 방식

의 경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 

- 법적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으나, 어쨌든 특별법을 통한 명시적 징벌이나 

경제적 불이익이 공식화됨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 가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원활히 이전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체가 

구속되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애초 가해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은 협동조합의 사업 범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협조도 필요했던 바, 임대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바라는 조합원의 

경우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선택했음 

54) 기민지･김채미･박명순･정다교(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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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무적 회복의 정도, 주거 안정의 보장, 회복 절차의 측면에서 공공지원과 협동조합을 비교하

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협동조합 방식이 장점을 보이고 있으나, ‘선순위 채권’의 부재 

외에도 ‘반전세 전환에 대한 동의’ 및 ‘원활한 후속 세입자 확보’라는 전제 조건이 있음

❍ 협동조합의 경우 반전세 전환을 통한 해결 방식에 대한 장단점이 존재하며, 2건의 예외가 

있었음

- 반전세 전환은 일부 보증금을 선 지급하는 대신 월 임대료가 발생한다는 의미로서, 월세 전환율이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이하’라면 재무적으로 무차별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

는 측면이 있음

- 전세보증금을 대출을 통해 조달한 조합원의 경우는 기존 대출이자와 새로운 반전세 계약상의 

월 임대료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아 거부감이 없었음

- 전액 자기자본으로 전세금을 조달한 경우는 초기 가입 시 사업 모델에서 반전세 전환을 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세 전환을 하지 않고 전액 전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1건의 경우 전액 전세 유지를 강하게 희망하여 협동조합 운영진들이 설득에 

나서기도 하였음

- 전액 전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 반전세 전환한 조합원과 전환하지 않은 조합원 사이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반전세 전환을 선택하지 않은 조합원이 퇴거

를 하게 되어 문제가 되지 않았음 

- 이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임대인으로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로 전환되었기에 가능했던 

돌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음

- 그 외 1건은 반전세 전환기금 마련 이전의 긴급 퇴거에 따른 것으로, 신규 입주자의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면 퇴거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진행된 경우이며, 신규 입주자

는 조합원이 아니었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없었음 

❍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보장했던 원활한 퇴거의 배경에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음

- 협동조합의 자금력이나 준비 상황의 측면과 함께, 동탄 지역에 임차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지 않았던 점도 작용했음

❍ 이상의 전세피해 공공지원과 협동조합 모델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면 표 4-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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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공공지원 협동조합 비고

재무적 회복
Ÿ 주택 매수 자금 지원 (대출) 이후 
  자산화를 통해 회복 도모
Ÿ 긴급 생계비 및 이주비 지원

Ÿ 보증금에 대해 단계적 회복 (명목상 
보증금/반전세 전환을 통한 감액분/
퇴거 시 보증금 반환분/탈퇴 시 출자
금 상환분으로 나누어 회복)

공공지원의 경우 특별법
을 통해 부대비용 감면, 
협동조합의 경우 월세 
발생

주거 안정
(거주 및 이주)

Ÿ 계속 거주 보장은 어려움
Ÿ 계속 거주시에는 피해주택 관리 지원

Ÿ 현 거주상태 유지 가능
Ÿ 초기에는 협의에 따라 긴급 사유 

시에만 이주하기로 합의 
Ÿ 안정기 이후 자유롭게 퇴거 가능

협동조합 방식이 좀 더 
많은 선택권 보장

회복 절차의 
편의성

Ÿ 상담센터 운영
Ÿ 경공매 등 절차 지원
Ÿ 생소한 절차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큼

Ÿ 협동조합 가입 신청 이후 별도 절차나 
불확실성은 없음

Ÿ 행정적으로는 일부 부담(총회 및 
이사회 참석 등)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
의 신뢰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기타
Ÿ 신뢰 회복 성과 분석 필요
Ÿ 법적 권리관계 및 가해자 처벌의 
  사회정의 실현

Ÿ 사회적 신뢰 회복
Ÿ 가해자처벌의 사회정의 실현 어려움

-

[표 4-4] 전세피해 공공지원과 협동조합 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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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 운영의 개선점 및 발전 방향

❍ 2절에서는 우선 협동조합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운영의 애로사항을 당사

자 조합원과 운영진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

❍ 이후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거버넌스, 사업성 및 대외적 신뢰 확보 측면 등으로 제시함 

1) 협동조합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점

(1) 당사자 조합원 입장(협동조합 활동 참여의 부담 등)

q 총회 및 조합원 교육 참여율 제고의 어려움은 운영기간 내내 지속됨

❍ 생업의 문제로 총회나 조합원 교육 등 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존재함

- 교대근무제나 이직/퇴거 등으로 전체 조합원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음

❍ 활동가 중심의 다소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설립됨에 따라 당사자 조합원들의 

참여가 다소 소극적이었음 

- 협동조합을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모델을 처음부터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구현한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와 공공기관의 설명을 통해 접하고 이에 참여한다는 

의식도 강했음

- 다만 최초 협동조합의 설립과 활동계획에 대한 관심 이후에는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거부감도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음

❍ 이사회 운영의 어려움은 당사자들의 열의와 비대면 회의를 통해 극복하였으며, 초기 발기

인 이사 외에도 적극적인 의지 및 책임감을 보인 당사자 2인을 이사로 선출하여 향후 

이사회를 진행함 

- 당사자 이사는 피해자이자 생활인으로서 시간 내기 어려웠고, 발기인 이사들은 지리적 불리함으

로 매번 통탄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웠으나, 대면 회의와 비대면(온라인) 회의를 병행하며 

의사회의 승인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진행함

q 점유 구조 선택권 보장의 문제는 ‘반전세 전환을 통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협동조합 모델의 

구조적 한계로 보완책이 필요

❍ 해당 사안에 대한 조합 가입 이전의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 진행과 함께, 월세 전환에 

대한 일반의 심리적 저항감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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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으로는 무차별하더라도, 전세금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현금 지출

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음

-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설정하는 원칙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명확히 구함과 함께, 저리의 

반전세전환기금 확보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춰서 월세액을 최대한 낮춰야 해결될 것임

(2) 협동조합 운영진 입장(조합원 참여 독려 및 활동 여건 등)

q 이사회 및 조합 활동에 조합원 참여를 이끌어내고, 일과시간 외에도 조합 활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장거리를 오가며 실무적 어려움이 많았음 

❍ 일반 대중에게 생소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제고, 신뢰 획득 및 개별 조합원들의 피해 

상황 파악 및 상담의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수고가 필요했음

- 2023.5.14.(일)의 첫 번째 사업설명회 외에도, 5.19(금)~20(토) 양일은 2명의 발기인 조합원들이 

이틀에 걸쳐 30분 간격의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주택의 임대관리를 위해 서울과 통탄을 

오가는 과정에서 교통비와 숙박비를 사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음

❍ 총회나 조합원 교육 등의 활동에 조합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역시 어려웠음 

q 사업성 확보 및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은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지원 및 우호적 

공인중개사 사무소와의 협력을 통해 일부 해결함 

❍ 초기 마련했던 자기자본은 취등록세 납부과정에서 소진되어 자금 부담에 직면함

- 이후 반전세 전환 자금 마련이 실패할 경우 기존 악성임대인과 재무 구조상으로는 다름없는 

‘무자본 갭투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협동조합 운영진을 압박했음

- 시중 은행의 사회공헌자금 후원으로 초기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제도적 지원이 아닌 

일시적 선의였으며, 이후 지속적 후원의 보장은 없는 형태였음

❍ 인건비, 사무실 주소지 확보 등 운영 측면에서의 비용이 발생하여 (사)한국사회주택협회

의 자금 및 인력 지원으로 해결함

- 임차인 퇴거 시 신규 임차인 모집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동탄으로 출장을 

갈 전담 인력이 필요했으며, 초기에는 (사)한국사회주택협회의 주선으로 별도 인력에게 인건비를 

주고 업무를 맡김

- 2025년부터는 위탁운영 형태로 발기인 조합원인 ‘마을과집협동조합’에게 주택 임대관리 업무를 

맡기고 운영수수료 형식으로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출을 보조하기 

위해 (사)한국사회주택협회에서 매달 60만 원을 후원하고 있음

- 임대차 관리 및 시설 관리와 관련한 간단한 업무는 전속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협조를 해 줌



66∣전세피해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 및 개선방안

- 특히 이 사무소는 초기 협동조합과의 첫 번째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고 ‘반전세 

전환’을 위한 계약서 재작성 시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탄탄주택협동조합 활동을 지원 

q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외부의 불신에 직면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과도한 스트레스에 직면함

❍ 피해상담센터와 지방법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피해 당사자의 심리적 불안과 협동

조합 운영진의 업무가 가중되었음

- 전세사기피해상담센터의 한 상담원(외부 공인중개사로 추정)은 ‘탄탄주택협동조합이 악성임대인

과 한 패’인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것을 권고함

- 실제 피해자는 불안해진 나머지 임차권 설정 등기에 나섰으며, 지방법원은 탄탄협동조합과의 

신규계약이 아닌 기존 임대인과의 계약을 기반으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함

- 이에 운영진에서 해당 조합원에 대한 추가 면담 및 설득을 통해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해제하는 

등, 협동조합 업무에 지장 초래

❍ 지자체 담당 부서의 미온적 태도와 명시적인 불신 표시로 인하여 협동조합 운영진의 업무

가 가중되고 감정이 지나치게 소모되었으며, 이는 상호 간 불신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 지자체에서는 소관 부서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맡을지 주택 분야에서 맡을지에 대해 상당기간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소관 부서가 정해진 이후에도 해당 업무는 적극 추진되지 않음

- 지자체 담당부서의 간부와 협동조합과의 면담에서는 조합원과 운영진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공공의 책임은 회피하려는 언행으로 운영진이 크게 실망함

- 지자체 담당부서는 협동조합 사업설명회나 총회, 총회자료집 등 조합 활동에서는 일체의 협조를 

하지 않고 지자체 업무와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음  

- 공공의 재정지원에 대한 특혜 시비 또는 향후 협동조합의 수익이 사유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동조합은 피해 조합원에 대한 피해 치유 종료 이후에도 수익이 발생하거나, 

조합의 청산 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와 협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경기도의 공식적 기금에 

후원하기로 하는 ‘공공 지원에 대한 탄탄주택협동조합 사회적책임 결의의 건’을 2024년 총회에서 

통과시킴(그림 4-2)    

- 그러나 공공은 재정지원 요청에 대해, ①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는 ‘해당 모델에 자립성이 부족하여 

공공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② 조합 설립 이후 반전세 전환기금을 

마련하려 노력하던 시기에는 ‘그냥 전액 전세 위주로 운영해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 

③ 일부 자금을 높은 금리로라도 마련하려 했던 시기에는 ‘공공이 지원해주지 않아도 자립이 

가능하다’는 이유 등, 시기별로 계속해서 다른 근거를 동원하여 지자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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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24년 탄탄주택협동조합 정기총회 자료집 51쪽.

[그림 4-2] 공공지원 시 수익 환원에 대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결의  

- 결과적으로 담당부서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공공의 적절한 협력 또는 감독의 방식을 찾기보다는, 

협동조합 방식을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모델로 간주하고, 불의의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함

- 다만 협동조합 측도 상호 불신의 악순환 과정에서 공공의 조합 내부 자료 요청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일부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협동조합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거절하여 협동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금리를 무릅쓰고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여 사업성을 악화시킴 

-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일하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임차인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주택협동조합의 경우 모두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됨

-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자산 대비 보증금 비율을 맞추었고, 임대사업자의 가입이 의무인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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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입은 받아주고 문제가 생길 경우 지급을 거절하면 된다’고 반발했으나, 담당부처는 보증기

관 고유의 판단 영역이라고 인정하였음

- 협동조합 입장에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금 자체를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설정하는 방법밖에 없었음. 

- 이에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초기 계획을 변경하고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일거에 필요해지게 

된 협동조합이 다소 높은 금리의 자금이라도 대출을 받게 하여 현금흐름에도 부담이 되었음

- 한편 보증기관의 논리를 따르더라도 협동조합이 일반 임차인(조합원이 퇴거한 자리에 입주한 

비조합원)과 맺은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은 승인해야 할 것이나, 이 역시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임차인 퇴거 후 3번째(조합원 퇴거 후엔 2번째) 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소함

2) 협동조합 운영의 발전 방향

q 거버넌스 측면에서 협동조합 운영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면, 사업모델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안 및 이사회 및 대의원 체계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함 

❍ 지속가능성 및 악용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사업 모델에 대한 내부적 신뢰는 대외적 신뢰 

확보와 서로 직결되어 있음

- 탄탄주택협동조합은 현실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작동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바,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운영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 내외부 신뢰를 구축해야 함

- 아울러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운영진의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사비 지출이나 과로 또는 무급 봉사의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함 

❍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시간의 제약 및 정서적 부담감 등 앞서 발굴된 여러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만족과 효능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나, 개별 협동조합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임

- 전세피해지원센터 혹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차원에서 교안, 강사, 장소 제공 등 조합원 교육을 

지원하는 등 주택협동조합의 제반 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대의체계의 의의에 대해 인식을 확대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

- 탄탄주택협동조합보다 규모가 커질 경우, 대의체계의 운영은 불가피해질 것임

- 이사회나 대의원회 등 주요 회의 참석자 또는 이사 등 임원을 맡아 운영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는 

수당 지급이나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회의 결과를 평조합원과 

공유하거나 공공의 참관을 독려하는 등, 내외부 거버넌스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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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전환 시의 사업성 확보 및 그 외에 가능한 비용 절감 및 수익 증대 방안 발굴 필요

❍ 반전세 전환을 위해 조달한 재원 중 높은 금리의 대출은 최대한 저리 자금으로 대체

- 본 모델의 작동가능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주택협동조합이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사

업을 펼칠 수 있는 재무적 환경 조성을 요청해야 함

❍ 사무실 주소지 확보 및 인건비 등 운영 측면에서의 비용 절감

- 현재는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두어 사무실 임차비용이 발생하는 바, 화성시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소지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 

❍ 지역의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 및 성과 공유

- 현재는 관내 은행을 통한 후원금의 도움을 받고,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화성한마음

신협을 소개받아 반전세 전환기금을 마련한 바, 향후 유사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

q 대외적 신뢰 확보 

❍ 공공의 지원과 이에 비례하는 감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함께 설계할 필요

- 앞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결의 사항(수익의 공공 또는 사회 환원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부문

에서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의 지원과 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시민사회와의 협력

- 지역의 시민사회 또는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 생태계 등과 다차원적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대환 대출 외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시사점 제공 및 

구체적인 상담･자문을 통해 대외적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시민사회 내 또는 공공과의 협력관계에 대한 선험적인 구상보다는,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 

속에서 새로운 협력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

q 공공과의 협력 방식 제안

❍ 업무의 성격과 공공기관의 위상에 따른 씨줄과 날줄의 협력 방식 검토 필요

- 전세피해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 담당 부처/부서와 협력이 가능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 경제 

진흥차원에서의 담당 부처/부서 및 공공기관과 협력이 가능하며, 기초와 광역 자치단체의 성격과 

역할에 맞는 협력체계를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각급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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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부문과의 협력 방안과 제도적 지원 방안

❍ 전세피해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피해자의 자산에서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가입 대상자인 전세피해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며, 지역주택조

합 등의 실패사례로 ‘조합’이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큼

- 공공의 신용 보강 없이 민간에서 전적으로 주도하여 전세피해 치유를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엔 어려움이 많음

- 협동조합 모델 자체도 악용의 가능성은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절한 협력과 

개입이 필수적임

- 조합원들도 초기 결정의 배경에 설명회 당시 경기도 부지사가 참석하는 등 공공의 신뢰 보강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함

- 보증보험 가입 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공공협력은 필요함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모델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협동조합연합회나 리츠 등을 활용한 

복층구조의 중간다리 역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공공의 바람직한 역할이 긴요함

- 단일 협동조합 모델에서는 공공의 신용 보강 외에도 주택사업 차원에서 공공기금의 융자 및 

이차 보전이나 주택 매입 후 재위탁 등의 지원이 가능하고,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정책 차원에서

도 조직 운영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복층구조 모델에서 리츠(REITs)의 경우는 대규모 공공출자를 결합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

합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겸직도 가능한 점을 활용하여 공공의 개입을 제도화할 수 있음

- 해당 절에서는 자체 모델의 강화 및 협력모델의 구조화 측면에서 협동조합 방식의 확대 설계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공공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펴봄

1) 협동조합 자체 모델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q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등 지원의 근거를 정비하고 공기업 등의 참여와 지원이 가능하

도록 정관 등에 해당 사업 영역을 포함시켜야 함

❍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체 기금으로 장기저리의 융자 혹은 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광역지자체의 각종 기금(경기도의 경우 주거복지기금 및 도민 환원기금) 등을 통해 반전세 전환기

금과 같이 향후 회수가 가능한 분야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음

- 대출 및 일부 융자를 통한 지원은 협동조합 모델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한 복층구조 협력모델에도 

적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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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전세피해 공공지원 차원에서 ‘버팀목 대출’의 경우, 보증금 1.4억 원~1.7억 원 사이의 구간

에서 피해가구의 연소득 6~7천만 원의 경우 연 1.9%로 지원한 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음

- 다만 월세 전환율을 이와 연동하여 월세 전환액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공공의 지원에 따른 

의무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은 이에 대한 공공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취등록세 감면 및 이차 보전 등 소모성 지원 역시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이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들어간 사업의 경우, 피해자의 퇴거나 탈퇴를 통한 치유 

완료 이후에도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사회주택

의 한 유형으로 포괄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시 협약을 통해 향후 일정기간(예: 공공의 재정적 지원의 상환 시까지) 

공공이 제시하는 임대료 수준 등을 준수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사회주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반전세 전환기금이 투입된 주택을 사회주택의 한 유형으로 추가할 수 있음

❍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등은 융자뿐만 아니라 출자를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 바, 이를 

위한 정관 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도 필요함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반전세 전환 기금’의 융자 논의는 ‘부동산업’에 대한 제약으로 무산되

었기에, 법인을 통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와 별도로 협동조합을 통한 전세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주식회사’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정관상 민간이 설립한 협동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할 경우 향후 전세피해 치유를 위한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나 

여타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기획･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협동조합의 경우는 최대 출자자가 전체 출자금의 30% 이상을 낼 수 없는 상한 조항

이 있기에, 공공기관이 융자를 하더라도 경영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이는 1인 1표의 원리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대규모 출자자의 전횡을 막고 자율성을 

지키는 장치이자, 상대적으로 소액출자자라 할 수 있는 피해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측면에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음

- 그러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도 1표밖에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불리한 

측면으로, 기관 출자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 됨

❍ 따라서 공공이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적정 수준의 출자와 함께, 반전세 전환 기금 등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에 대해서는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 입장에서도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  

❍ 지원에 따른 회계 감독 및 수익 환원의 제도화도 필요함

- 앞서 탄탄주택협동조합에서 제안한 수익에 대한 환수 또는 공공기여 또는 사회연대 규정을 준용

하여, 이를 전제 조건으로 공공 재원을 투입했을 경우 공공의 회계 감독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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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협동조합의 감사를 공공이 추천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동시에 매년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총회 개최를 내실화하고, 그 외에도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기･비정기적으로 공공의 감독 혹은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q 공공의 신용 보강을 통해 초기 참여율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음

❍ 앞서의 재정지원과 결부된 감독을 초기부터 공식화하는 것만으로도 협동조합에 대한 예

비가입자와 금융기관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겸직이 가능하고, 일반협동조합의 경우는 공공이 추천하는 인사를 감사

로 선임하고 활동비를 전부･일부 지원하는 등 공공인사 직･간접 파견 등을 통해 해당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공공이 개입할 경우, 피해 당사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상승함

- 서울시의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이차보전과 같은 공공의 재정적 지원

은 차주의 이자 미납리스크를 줄여줘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었던 것처럼, 공공의 신용 보강이나 재정지원은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되지만 

협동조합의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공공의 장소 제공 역시 신용을 보강해 주는 효과가 있었음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신뢰도 상승에 영향이 있었다

는 조합원의 증언이 있었음

- 기타 총회자료집 등 협동조합의 간행물이나 활동 및 언론보도 등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 하고(아카이빙) 이를 공개하며, 적절한 계기에 본 과업과 같은 연구보고서로 정리하는 것 

역시 해당 협동조합 및 향후 유사 사례에서 신뢰를 제고하는 요인이 될 것임

q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택 운영 단계에서의 지원 및 감독은 현실화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사 사례에서는 협동조합의 역량이나 피해주택의 상태 및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임대차 관리, 시설관리, 자산관리 측면에서 공공의 제도적 지원을 연계할 수 있을 것임

❍ 임대차 관리(Tenant/Property Management) 분야는 입주자 퇴거 시 후속 임차인의 

모집과 보증금 수수, 시설관리 사항 파악과 원활한 입･퇴거 관리 등의 분야로, 이미 공공

주택의 경우에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음

❍ 주택 시설 관리(Facility Management) 분야 역시 기존의 공공주택 시설관리 조직이나 

예산을 활용하되, 수수료와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여 사회주택의 관리에 대한 수수료의 

수취/감면 또는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택 자산 관리(Asset/Property Management) 분야는 사회주택의 특성상 피해당사자/

공공/기타 외부 출자자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단순 위탁이 아닌 공동의 의사결

정이 필요한 영역일 수 있으며, 총회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자문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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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이는 ‘주택’이 아니라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감독과 연결됨

q 협동조합의 조직 운영 지원 및 감독의 차원은 주택사업이 아닌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진흥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협동조합의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측면에서는 임대료나 관리비 등의 의제에서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 입장에서 접근하게 될 수 있기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원칙이나 

운영원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

❍ 조합원 커뮤니티 활동이나 다른 분야의 협동조합과의 연대 활동 등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역시 사회연대경제 진흥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주택정책 담당부서･기관과 사회연대경제정책 담당부서･기관이 씨줄과 날줄의 관계로 협

력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q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범위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범위에서의 기관들 사이의 역할분담

을 통한 협력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광역의 전문성과 재정, 기초의 밀착성과 지역의 상황에 맞춘 역할 분담과 탄력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 재정적 지원은 기초단위의 신협을 통해 주로 진행되었으나, 이는 모든 

피해사례에서 보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님

- 한편 광역지자체의 경우,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동원이 용이하고 대체로 재정적으로도 단위 

기초지자체보다는 여유가 있는 편이나,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사례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초기 설립과정에서의 설립인가, 장소 제공 등은 기초자치단체, 설립에 필요한 마중물이나 

법률･회계 등의 검토･자문의 역할은 광역 또는 중앙에서 담당하고, 반전세 전환에 필요한 기금은 

버팀목 대출의 대상 확대를 통해 역시 중앙에서 담당해야 함

- 이차보전이나 추가로 필요한 기금 또는 대환 대출 등 운전자금은 기초･광역･중앙 범위의 공공기

관이나 (공공의 신용보강을 통한) 일반 금융기관 및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에서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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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모델 구조화를 위한 기존 모델 검토

q 피해당사자들을 1차 가입자로 두는 협동조합 외에도, 배당 및 대규모 출자와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복층구조로 결합한 협력모델의 형태로 설계하

는 것도 가능함

❍ 이하에서는 리츠,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과 성격을 비교하고 전세피해 치

유를 위한 협동조합 모델의 확대 및 고도화에 적용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탐색함

(1) 리츠

q 리츠의 경우 대규모 출자가 가능하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약점을 

극복해야 함

❍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서, 국내에서는 

신탁(Trust)이 아닌 주식회사의 법인격을 가지고 투자자(주주)의 투자를 받아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됨(그림 4-3)

자료: 한국리츠협회 “https://www.kareit.or.kr/images/sub/about_reit.jpg”.

[그림 4-3] 리츠의 기본 구조

❍ 리츠는 주식회사로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유지비용을 감안할 때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가 커야 하고, 설립을 

위해서는 심사를 통한 인가가 필요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단점 혹은 한계가 있음

❍ 특히 리츠의 거버넌스 구조는 투자 유치 측면과 피해자 참여 측면에서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징이 있음

- 1주1표의 원리로 운영되는 리츠의 거버넌스 구조는 대규모 출자를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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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소액의 지분을 가진 개별 전세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됨

q 이에 공공이 최대 혹은 과반의 지분을 가지는 주주가 되거나, 개별 피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를 거버넌스에 반영할 수 있는 복층구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일반협동조합

q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이 가장 빠르고 쉬우며, 당사자의 권한이 비교적 많이 보장되지만 

대규모 출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공공의 입장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 운영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음

❍ 출자금액에 무관하게 1인1표의 원리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구조는 운영의 민

주성을 담보하는 특징이지만, 대규모 출자자로서는 출자금액에 비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자산이나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청산할 수 있는 점은 피해 당사자들로서는 당초

의 보증금 피해금액 이상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지만, 공공의 입장에서는 투입

된 공공재정이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로 귀결되거나, 공공성에 배치되는 투자 결정 등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원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경우 공공의 출자와 융자 또는/그리고 이차보전 등의 지원을 기대했으나, 

실현되지 못한 배경에는 상기와 같은 일반협동조합의 약점에 대한 공공의 판단이 있었음

❍ 한편 종부세 등 세제 측면에서도 일반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 불리함

-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아 이에 해당하는 각종 세제혜택이 가능한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리, 일반협동

조합은 세제 혜택이 없음

- 탄탄주택협동조합 입장에서는 다행히 동탄지역이 종부세 합산 부과 대상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과를 피해 갈 수 있었음  

(3) 사회적협동조합

q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조직으로 취급받아 공공의 지원이 용이한 편이나, 배당

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약점을 보임

❍ 1인1표제 등 일반협동조합과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유사하지만, 일반협동조합은 영리조직,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조직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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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익의 배당이 불가능하며, 조합 해산(청산) 시 각종 채무 정리 이후에도 남는 

자산은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국고

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일반주택협동조합과 큰 차이가 있음

- 설립 목적도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의 권익･복지 증진이나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과 같은 공익적･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결성하는 것이고, 일반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음

❍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전세피해를 치유하려 할 경우에는 고유 사업의 목적에 피해

자들의 보증금 회복을 명시해야 하며, 배당을 기대한 출자는 없고 매각이나 청산을 통한 

재원 조달이 없어도 가능한 재무구조를 설계하며, 기타 법적 쟁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할 것임

기준 리츠 일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성 제어하기 나름 제어하기 나름 확실(배당 불가, 국고귀속 등)

민주성
(거버넌스)

1주 1표 1인 1표

소수 지분권자의 
거버넌스 신뢰도

대주주 구성에 따라 낮을 수 있음 대체로 높음
대체로 높으나 의미 없음

(배당 불가)

공공지원 방식
공공 출자/융자 등 

(대주주 권한행사 가능)
공공 출자/융자(권한은 1/n) 등

공공 출자/융자(권한은 1/n) 
동일하나, 인사 파견(겸직) 가능

배당 가능성 지분에 따른 배당 이익 배당 불가

피해 치유 가능성 배당으로 처리하여 치유 가능
정관상 목적 사업으로 명시 또는 

기타 방식 필요

세제 
일반 또는 공기업(공공리츠)에 

준함
사회적 경제 지원에 따른 일부 

혜택 가능 
비영리 조직으로서 세제 감면 

혜택 가능

자금 조달 용이성 (대규모) 투자유치 가능

출자 유치 가능하나 대규모 투자
는 거의 불가능(30% 조항 및 
1인1표제 등) - 대출 등과의 

혼합금융 필요

자체 출자 및 공공지원이나 후원 
성격 외의 출자 불가능, 대출은 

상황에 따라 가능

전문성
높음(전문 인력 운용 및 사업
계획에 대한 기재부 인가 등)

조합 역량에 좌우

신속성
가장 느림

(기재부 인가 필요, 약 6개월 소요)

가장 빠름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의 
신고확인증 발급 후 통장 개설 

등 사업 개시)

느림
(신고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의 

설립 인가증 발급)

자료: 최경호(2025)의 표를 수정･보완.

[표 4-5] 리츠와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의 비교

q 리츠,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강･약점에 대한 이상의 내용을 전세피해 회복의 

목적에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리츠는 대규모 출자나 융자가 수월하지만 신속한 설립이 어렵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가 실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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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협동조합은 신속성과 편의성은 높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자

금조달이 쉽지 않고 공공의 직접적 개입이나 관리가 어려움

❍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공공성은 가장 강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의 감독이 

수월한 편이지만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표 4-5)

3) 협력모델 예시(동종 연합 구조, 이종 연합 구조, 이종 복층 구조)

q 이상의 세 종류의 조직을 장단점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상황, 임차인의 상황, 지역/입지의 

상황, 주택 유형 등에 따라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이들 간의 협력 방식을 설계할 수 있음

❍ 동종 또는 이종 협동조합은 연합회를 통해, 리츠와 협동조합은 리츠에 협동조합이 주주로 

참여하는 복층 구조를 통한 협력이 이론적으로 가능함

- 2020년 9월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서로 다른 이종(異種) 협동조합 간에도 연합회를 결성하

는 것이 가능해졌음(그림 4-4)

자료: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블로그 “https://blog.naver.com/coop_2012/223165903849”.

[그림 4-4]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회의 유형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력 모델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 협력방식과 자산의 

지분 구조 및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등 재무적･법적 측면에 대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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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종(同種) 협동조합 연합회의 협력모델  

q 본 연구의 취지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신용협동조합은 주된 고려대상이 아니며, 

주로 일반협동조합 간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연합회를 의미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은 등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된 협동조합들은 2020년 이전엔 같은 종류의 협동조합끼리만 연합회를 결성 가능했음

❍ 연합회 설립의 이점은 규모의 경제 실현, 영향력 제고, 운영 효율성 증대 등임

- 공동 브랜드 구축, 공동 구매 및 판매, 법률･회계･행정 지원 공유, 정부 지원사업 접근성 강화, 

정책 협의 등을 통해 개별 협동조합이 각자 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함

❍ 전세피해 치유 모델의 경우, 이상의 특징에서 파생하는 이점이 있음

- 주택의 시설관리 등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외에도, 임대차 관리 측면에서도 

세입자의 원활한 입퇴거 관리,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보증금 지급 준비금의 공동 활용을 통해 

후속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원활한 퇴거를 보장할 수 있는 점 등이 본 모델이 

연합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일 것임   

❍ 개별 협동조합 사이에 자산이나 부채 등의 재무적 측면, 보유 주택의 지역적 분포 및 

보증금 비중 등 임대차 계약관계 특성이 크게 다를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나 갈등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예컨대 동일 임대인별로, 혹은 동일 지역(공동주택)별로, 혹은 선순위 채권의 상황에 따른 공통점 

등 결성의 이점을 고려하여 개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이들 간 연합체계를 만드는 경우일 것임

q 다만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전세피해 치유 협동조합과 밀접한 연대활동을 

하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임

❍ 탄탄주택협동조합의 사례에서도 지역신협과의 협력은 반전세전환기금 조달에서 큰 의미

가 있었음

❍ 협동조합의 장기적 운영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정에서 생협과의 연대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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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종(異種) 협동조합 연합회의 모델

q 이종 연합회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협동조합이 연합회를 이루는 구조이며 법인격과 

거버넌스 구조에서 개별 협동조합 및 동종 연합회와 큰 차이를 보임

❍ 이종 연합회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중에서 법인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음

-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이 둘이 연합한 연합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함

❍ 1인1표제로 운영되는 개별 협동조합과 달리 이종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할 수 있음

❍ 설립 절차상으로는 이종 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의 상황이 유사하고, 일반협동조합 연

합회와 차이를 보임

- 이종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주무부처 장관의 설립 인가가 필요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일반협동조합 연합회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설립 신고만 하면 되며,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함

- 다만 동종 연합회는 발기인이 3개 이상의 조합이면 되지만, 이종 연합회는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야 함

q 전세피해 치유 목적의 이종 연합회는 자산관리, 임대관리, 시설관리 측면에서 각자의 장단점

을 감안한 최적의 협력모델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임

❍ 동일 지역/건물 내 임차인들은 일반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고, 이러한 일반협동조합들과 

다른 사회주택 관련 주택협동조합이 함께 이종 연합회를 만들어 주택 시설관리나 임대차 

관리에서 전문역량의 도움을 받으며, 신용협동조합도 출자자로 참여하며 자산관리에 관

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구상해 볼 수 있음

❍ 특히 일반협동조합이 강점을 보이는 배당을 통한 피해치유와, 사회적협동조합이 강점을 

보이는 (공공개입의 조건이자 결과인) 공공성 구현 측면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음

q 그러나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리츠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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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츠에 협동조합이 주주로 참여하는 이종 복층 구조  

q 공공주도 리츠에 피해 당사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으로 리츠+협동조합 모델을 고려

할 수 있음

❍ 선순위 채권 등 복잡한 재무적 관계 해결을 위한 대규모 출자가 필요하고, 공공의 대규모 

출자에 따른 공공성의 구현과 거버넌스에서의 공공주도성을 확립해야 할 경우에는 리츠

의 역할이 필요함

- 이 경우 개별 피해 당사자들은 보증금 채권 내지는 건물 가치를 지분으로 현물출자하는 셈인데, 

전체 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

-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 협동조합을 통해 모은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협동조합이 리츠의 대주주로서 행사하는 방안이 가능함

- 즉 소수 지분권자는 협동조합을 통해 리츠에 참여하여 ‘임차인’들이 집단으로서 리츠의 지분권을 

확보하는 구조임

❍ 임대차계약은 개별 임차인이 리츠와 맺게 됨

- 이와 관련된 임대차 관리 업무는 당사자 협동조합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임대차관리나 시설관

리의 업무에 대한 역할분담도 가능함

q 대규모 출자자는 배당 위주의 우선주로 참여하고, 공공 및 당사자 협동조합은 경영권 우선의 

보통주로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함

❍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공공주도성을 견지하여 공공리츠로서의 혜택과 의무를 감당하되 

배당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금의 대규모 출자를 도모할 수 있음

- 리츠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모델은 이미 ‘위스테이 별내’ 및 ‘위스테이 지축’의 사례가 

있음

[그림 4-5] 당사자 협동조합이 리츠에 참여하는 복층구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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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방조치로서 선제적 설립 

q 이상의 모델(협동조합 독자 모델, 동종 혹은 이종 간 협력모델 등) 모두 전세사기 피해가 

없는 주택에도 선제적으로 적용 가능함

❍ 기망의 의도는 없으나 보증금의 비중이 높고 월세 수익이 적어 현금흐름이 양호하지 못한 

민간임대주택은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주택들을 협동조합이 인수하거나, 혹은 임대인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반전세 전환기금을 투입하여 선제적으로 전세보증금 규모를 축소하면 향후 전

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향후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 임차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임대인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라도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의미

가 있을 것이며, 실제로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안심임대협동조합’의 사례가 있음

q 임대인을 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가능하겠으나, 월세전환율 상한의 규제를 적용하고 임차인

을 위한 혜택에 연동시킬 경우 주거비 절감과 피해예방의 편익이 큼

❍ 시중의 전월세전환율이 4~6%인 상황에서,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전월세 전환율을 

규제할 수 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불리한 전개가 아님

-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율과 비교해야겠으나, 이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더라도 

‘미반환 리스크’가 있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는 것보다, 대출 및 상환의 부담을 임대인이 

지도록 하는 편이 임차인에게도 유리한 부분이 있음

❍ 정책적으로 ‘반전세 전환기금’의 이자율을 버팀목 대출의 이자율보다 낮게 설정하고, 전

월세 전환율을 이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가능함

- 예컨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율이 1.9%일 경우, 임대인에게 대출해주는 반전세 전환기금의 

이자율은 1.7%, 여기에 전월세 전환율은 +0.3%p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2.0% 수준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받게 되어 전세자금 대출이자율을 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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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및 연구 요약

q 본 연구는 전세사기 피해의 규모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기존 공공지원정책의 한계를 

검토하며,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역의 탄탄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모델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제2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의 현황･특성과 공공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 탄탄주

택협동조합 및 국내･외 주택협동조합･공동체토지신탁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 

전세피해 공공지원과 협동조합 모델의 비교, 협동조합 운영 개선방향, 공공부문과의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함

1) 전세사기 피해의 구조적 특성과 공공책임

q 전세사기는 개별 계약 실패가 아니라, 고금리･주택가격 변동, 임대사업자･중개인･금융기관 

간 결합, 전세보증제도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요인이 중첩된 결과로 대규모화된 사회적 재난임

❍ 2025년 10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3만 4천여 명, 보증금 피해액은 7조 원 이상으

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피해자의 약 60%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경기지역 피해

자는 7,553명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함

-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손실을 넘어 주거불안과 빈곤,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며, 청년･신
혼부부 등 생애주기 핵심 세대의 결혼･출산 의향, 경제활동 경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우려가 큼

-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헌법은 적절한 주거와 주거안정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주거안정을 공공의 핵심 

책무로 재정의할 필요성을 시사함

2) 기존 공공지원정책의 성격과 한계

q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이에 근거한 LH의 피해주택 매입･무상

거주 지원, 각종 대출･채무조정, 긴급 생계비･이주비･피해주택 관리비 지원 등은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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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공지원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대상에 한정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주로 ‘대출’ 

중심의 재정지원 구조로 인해 피해자에게 추가 채무부담을 전가하며, 피해 이전 수준에 

상응하는 재무적 회복과 주거 선택권 회복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함

- 경기도 차원에서 긴급 생계비･이주비･피해주택 관리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과 

제도 범위상 본격적인 피해액 회복이나 주거 경로 재구성까지 포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

3)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의 주요 성과

q 화성시 동탄지역 전세사기 피해를 계기로 설립된 탄탄주택협동조합은 피해주택을 매입･반전

세 전환 후 보증보험 가입, 피해임차인의 현물출자(시세의 약 10%)를 통해 조합을 구성하고, 

임대사업 수익을 기반으로 단계적 보증금 회복을 도모하는 모델임

❍ 해당 모델은 1단계에서 시세의 90%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및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명목상 보증금 보호를 확보하고, 반전세 전환을 통한 월세 수입으로 실질 현금 회복, 

퇴거 및 조합 탈퇴 시 출자금 현금환급을 통해 피해보증금의 최대 약 94% 회복이 가능하

도록 설계된 점에서 재무적 회복 측면의 실험적 대안을 제시함

❍ 또한 피해자들이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상호지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

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신뢰 회복, 심리적 치유 효과를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공공지원이 

채우기 어려운 정서･관계적 측면의 성과를 보여줌

4) 협동조합 모델의 한계와 과제

q 협동조합 단독 모델은 공공의 신용보강 없이 민간이 전적으로 설립･운영하기에는 여러 제약

이 존재함

❍ 전세피해자의 자산･소득 수준과 ‘조합’에 대한 불신,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조합원 모집이 쉽지 않고, 고금리 대출에 의존한 초기 자금조달 구조는 사업

성･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협동조합 모델 역시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감사체계, 공공의 

적정 개입･감독, 조합원 권리･의무의 명확화 등이 결합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를 야기

할 위험이 존재함

❍ 협동조합 운영진의 과중한 무급노동, 조합원 참여의 시간･정서적 제약, 거버넌스 구조 

미비 등 운영상 애로요인이 드러나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운영비 보전과 

교육･컨설팅 등 제도적 지원체계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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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적 시사점

q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공공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자조･자치 역량을 결합한 복합모델이 필요하며, 특히 기존 공공지원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형 협동조합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피해자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단일조합･연합회)과 공공주도 리츠를 

결합한 복층 구조를 통해, 대규모 출자･위험분산･전문운영과 당사자 거버넌스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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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안

q 아래의 정책제안은 공공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당사자･지역사회의 

자조적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전세피해 회복과 재발방지, 나아가 주거권 보장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경기도형 전세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전세피해 협동조합 모델의 제도화 및 표준모델 고려

q 전세피해 회복을 위한 협동조합을 공공지원체계의 한 축으로 위치시키는 법･제도 정비 검토

❍ ｢전세사기피해자법｣ 및 관련 하위지침에 ‘협동조합 기반 피해회복 모델’을 인정하고, 공공

지원(대출･보조･세제･컨설팅)의 대상 유형으로 명시하는 방안 검토

❍ 경기도 차원에서 전세피해 협동조합 설립･운영 표준모델(정관･규약･재무구조･의사결정 

절차 등)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

❍ 협동조합이 적용될 대상은 기존 공공매입･무상거주 등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렵거나, 무주택 

지위 유지와 자율적 주거경로 설계를 중시하는 피해자 집단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공공

지원과의 역할 중복을 최소화

2) 공공의 신용보강 및 저리자금 지원체계 구축

q 협동조합 모델의 핵심 리스크인 초기 고금리 금융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금융 인프라 

구축

❍ 반전세 전환을 위해 조달한 고금리 대출을 저리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등)으로 대체하고, 

협동조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차보전･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장기･고정금리 구

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 대출･디딤돌 대출 등 기존 대출상품을 협동조합 참여자에

게도 연계･확대 적용하고, 협동조합 명의 대환대출･운전자금 대출 등 집합적 금융상품을 

설계

❍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사회연대금융(사회가치연대기금, 신협 등)이 각기 역

할을 분담하여, 신용보강･운전자금･리파이낸싱 등 단계별 재원조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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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기초–중앙 및 사회연대경제 간 역할분담･거버넌스 체계 구축

q 전세피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다층적 거버넌스 설계 필요

❍ 기초자치단체는 피해자 조직화, 설명회･조합원 모집, 교육･회의 공간 제공, 생활･이주비 

등 직접적인 생활지원과 현장조정 역할을 수행

❍ 광역단위(경기도)는 설립･운영 매뉴얼 개발, 법률･회계･부동산 자문, 중간지원조직(전세

피해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연계를 총괄하며, 시･군 간 모형 확산과 네트워크 

구축을 주도

❍ 중앙정부 및 공기업(LH, HUG 등)은 피해주택 매입･재임대, 공공･공공지원 임대주택 공

급, 리츠･공공기금 출자 등 대규모 자산운용･투자 역할을 맡되, 협동조합과의 거버넌스 

구조(운영위원회, 자산관리 위탁 등)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4) 협동조합 운영역량 및 조합원 참여 지원

q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운영･교육･보상체계 구축 필요

❍ 협동조합 이사･집행부에 대한 적정 수당･인건비 지급, 회계･감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적 부담･무급노동 의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무･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외부 신뢰

를 제고해야 함

❍ 전세피해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서 조합원 교육을 위한 표준 교안･강사･장소

를 제공하고, 총회･이사회･대의원회 등 대의체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

하여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이사회･대의원회 참석 조합원에 대해 회의수당･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도화하고, 

회의 결과를 평조합원･공공과 공유하는 등, 내･외부 거버넌스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

5) 협동조합 연합회･리츠를 활용한 복층 협력모델 시범 도입

q 단일 협동조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종･이종 협동조합 연합회 및 공공주도 리츠와의 

복층 구조 시범 도입

❍ 동일 건물･동일 지역 피해자들의 일반협동조합, 사회주택 분야 주택협동조합, 신용협동

조합 등이 이종 연합회를 구성하여, 자산･임대･시설관리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배당과 

공공성을 조화시키는 모델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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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순위 채권 등 복잡한 재무구조를 가진 대규모 피해 단지는 공공주도 리츠에 피해자 

협동조합이 집단 주주로 참여하는 복층 구조(리츠+협동조합)를 활용하여, 대규모 출자와 

당사자 거버넌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 협동조합･연합회･리츠 간 협력모델 도입 시에는 지분구조･의결권 배분, 임대차계약 관계, 

책임･위험 분담 등에 대한 법･제도･회계적 검토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

를 토대로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6) 예방적 관점에서의 선제적 협동조합･공공캠페인

q 사후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전세시장 구조 개선과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지원

❍ 고위험 지역･유형(다수 소유 임대인, 급증한 신축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전세피해 

예방형 주택협동조합’을 설계하여, 임차인들이 사전에 집합적 협상력과 정보력을 갖추

도록 지원

❍ 전세보증보험의 한계, 전세사기 주요 패턴, 협동조합 모델의 장단점 등에 대한 대국민･
도민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전세거래 전 과정에서의 위험인지와 집단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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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95  

This study diagnoses the structural causes of Korea’s “jeonse fraud” crisis and the limitations 
of current public support, and then evaluates a cooperative-based recovery model using the 
Tantan Housing Cooperative in Hwaseong (Dongtan) as the focal case. Methods combine: 
(i) quantitative analysis of victim statistics and loss profiles, (ii) review of the Special Act 
and sub-regulations and their local implementation, (iii) in-depth case analysis of cooperative 
governance, finance, and risk management, and (iv) expert consultation to derive an 
implementable roadmap for Gyeonggi Province. As of 30 September 2025, 34,481 cases were 
officially recognized as “jeonse-fraud victims etc.”, with young adults in their 20s–30s 
comprising 75.73% and most deposits below KRW 300 million—indicating high recovery 
vulnerability among lower-asset households.  The cooperative model—anchored in “ban-jeonse 
conversion + in-kind equity” and dividend of rental cashflows—demonstrates stepwise deposit 
recovery (case expectation around 93.6% at acquisition price levels) and restores agency 
through member governance, yet faces financing costs and insurance underwriting frictions 
(e.g., HUG’s treatment of the legal separateness of a cooperative vs. its members). Policy 
directions proposed include formalizing victim cooperatives within the support system, 
establishing public credit enhancement and low-rate refinancing/working-capital lines, 
clarifying HUG underwriting for cooperative rentals, and piloting multi-layer structures that 
combine cooperatives with public REITs and, where relevant, Community Land Trusts to 
scale capital while preserving tenant governance.

Keyword Jeonse Fraud, Victim Recovery, Housing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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